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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난 2016년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이후 우리나라 재정여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수의 증가 여력은 

둔화되고 있고,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2019년도 확정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향후 32년 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

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량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혹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망기간 동안 정책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재정은 총수입보다 총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50년에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8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흑자를 보였던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수급자 누적 등으로 2020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3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경제여건 및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에 

따라 전망결과 역시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재정입법과정과 미래 재정운용방향을 결정하는 다양한 

논의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2019년 기준 불변GDP를 의미

2.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

3. 재정전망 금액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2019년 불변가격을 의미

4. 각 표에서 “‒”는 “0”을 포함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수를 의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5.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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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1)

(GDP 대비 비율)

478.3 
(25.6)

492.9 
(25.6)

612.4 
(24.9)

707.2 
(24.0)

777.1 
(23.2)

1.6 3.3

  국세수입 298.1 308.3 393.7 463.7 524.3 1.8 3.6
  국세외수입 180.3 184.7 218.7 243.5 252.8 1.1 2.9
총지출

2)

(GDP 대비 비율)

470.8 
(25.2)

499.6 
(26.0)

663.3 
(27.0)

839.7 
(28.5)

1,014.5 
(30.3)

2.5 4.3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240.4 
(51.1)

257.6 
(51.6)

369.2 
(55.7)

487.9 
(58.1)

614.2 
(60.5)

3.1 4.9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230.4 
(48.9)

242.0 
(48.4)

294.0 
(44.3)

351.8 
(41.9)

400.3 
(39.5)

1.8 3.6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7.6 
(0.4)

－6.6 
(－0.3)

－50.9 
(－2.1)

－132.5 
(－4.5)

－237.4 
(－7.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6.0 
(－1.9)

－45.9 
(－2.4)

－71.3 
(－2.9)

－110.1 
(－3.7)

－149.4 
(－4.5)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718.1 
(38.4)

759.1 
(39.5)

1,240.9 
(50.5)

1,930.8 
(65.6)

2,863.8 
(85.6)

4.6 6.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주: 1) 총수입은 2018년 개정세법 반영한 NABO 전망액

   2) 총지출의 경우, 지방이전재원을 NABO 국세수입 전망액에 연동하여 반영함에 따라, 2019년도 
확정예산 총지출 469.6조원과 1.1조원 차이 발생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재정준칙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비교

(단위: %)

주: 1. 시나리오1(채무준칙)은 신규 채무규모를 GDP 대비 매년 0.35% 유지하는 경우

2. 시나리오2(재정수지준칙)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매년 –3.0% 유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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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 최근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상황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장기 재정전망 실시 필요

◦ 수입의 경우 세수기반 확충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어 높은 징수실적을 보였

지만, 경제성장률 약세로 중장기 상승여력이 부족한 상황

◦ 지출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정책으로 빠르게 증가

❑ 장기 재정전망 실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중 · 단기 재정전망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망기간 내 사회· 경제적 환경 및 정책변화의 가능성 증가

－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망에 적용되는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전망결과의 변동성이 커짐

◦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 재정전망 전망기간(2019~2050년)에 기금소진시기가 

포함되지 않아 해석에 유의 필요

－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본 

장기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 개혁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고려 필요

❑ 본 장기 재정전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2019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법 개정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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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기간(2019~2050년) 동안 2019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

－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재정전망의 취지

◦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장래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채무 변화 분석

－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장래의 인구구조 및 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폭이 크므로 현행보다 재량지출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가채무 변화 제시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제도인 재정준칙 시나

리오를 적용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추이 분석

－ 독일의 채무준칙 및 EU 안정 ·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재정수지준칙을 적용할 경우, 각각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의 추이 제시

구  분 주요 내용

전망기간 2019~2050년(32년)

기준년도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

기준금액 2019년 불변가격

전망기준
2019년도 확정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법 · 제도 등 정책이 향후 

전망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주요가정

◦ 총수입 및 의무지출

－ NABO 자체 경제지표 전망치 및 추계모형 사용

◦ 재량지출 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정산

추가분석
◦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재정준칙 적용 시나리오 분석

장기 재정전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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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전망 방식

❑ 장기 재정전망은 인구 전망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을 전제로 각각의 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연도별 금액 전망

◦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개별 

항목별 추계모형을 적용하여 전망

◦ 산출된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으로 제시

인구 전망

- 통계청의 2016년 

인구 전망 활용

국가채무 전망

거시경제 전망

(NABO)

- 경제성장률

- 취업자 수

- 임금, 금리, 물가

재정수지 전망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총수입 전망

- 국세수입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국세외수입

‧ 사회보장성기여금, 

세외수입 등

총지출 전망

- 의무지출

‧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

- 재량지출

장기 재정전망 흐름도

3.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

가. 인구변수

❑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중 2019~2050년 자료에 기초하여 전망

◦ 2018년은 합계출산율 1.05명을 적용하고 2019~2027년은 합계출산율을 저위 수준

으로 가정한 장래인구추계 전망 자료를 사용(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은 중위 수준)

－ 2028년 이후는 합계출산율이 중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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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구는 2019년 5,169.5만명에서 2050년 4,888.0만명으로 평균 0.2%씩 감소

◦ 출생아는 2019년 36.9만명에서 2050년 29.1만명으로 감소 전망

◦ 0~5세 영유아는 2019년 240.4만명(총인구 대비 4.7%)에서 2050년 178.9만명

(총인구 대비 3.7%)으로 연평균 1.3% 감소 전망

◦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69.4만명(총인구 대비 14.9%)에서 2050년 1,881.3만명

(총인구 대비 38.5%)으로 연평균 2.8% 증가 전망

－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 대비 20.1%가 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인구구조 변화: 1987~2050년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경제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19~2050년 거시경제 전망 사용

◦ 경상GDP 성장률은 전망기간(2019~2050년) 동안 평균 3.7%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9~2050년 간 평균 －0.2%(연평균 6.3만명 감소)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50년간 평균 1.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 통화당국의 중기물가안정목표치(2.0%) 근접 전망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19~2050년간 평균 2.3% 수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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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30 2040 2050 평균

실질GDP 성장률 2.7 2.8 2.3 1.5 1.2 2.0 

경상GDP 성장률 4.3 4.6 4.1 3.3 2.8 3.7 

취업자 수 증가율 0.8 0.9 －0.1 －0.8 －1.3 －0.2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1.9 2.0 1.9 1.8 1.9 

국고채금리(3년만기) 2.4 2.6 2.4 2.2 2.1 2.3 

GDP 디플레이터 1.6 1.8 1.8 1.8 1.6 1.7 

NABO 거시경제변수 전망

(단위: %)

4. 2019년 주요 정책 변화와 전망 가정

❑ 총수입 중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화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개정세법에 포함된 항목

◦ 국세수입: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인상, 자녀세액 

공제 대상 확대, 고용증대세제 확대,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R&D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투자지원 확대, 유연탄 및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조정,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국세외수입: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3% → 1.6%, 2019.7.) 등

❑ 총지출 전망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방이전재원 등이 있음

◦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장,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등의 월 상한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반영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반영(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미반영)

◦ 아동수당: (현행) 소득하위 90%에 대해 만6세 미만까지 지급→ (2019.1.) 소득

수준 무관 전체 아동 지급 → (2019.9.) 만7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

◦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기준연금액 조기 인상(현행 25만원→30만원(2019.4.))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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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3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급여액 조기 인상(현행 

25만원 → 30만원(2019.4.)) 반영

◦ 지방이전재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현행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35%(2019.7.)

→45%(2020년 이후)) 반영

❑ 재량지출은 항목별 추계를 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금액과 과거 GDP 대비 비율 평균 등을 활용하여 전망

주요 내용

재량지출

◦ NABO 재정전망

－ 2019~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다만,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2020년 이후 일반회계 누리과정 

예산은 동 금액만큼 차감 반영

－ 2023~2027년: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금액의 GDP 대비 비율 

12.8%에서 매년 감소(0.16%p)하여 2027년 12.0%(’17~’19년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의 평균)로 수렴 가정

－ 2028~2050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12.0%(’17~’19년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의 평균)로 유지된다고 가정

재량지출: 2019년 주요 정책변화와 전망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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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1)

(GDP 대비 비율)

478.3 
(25.6)

492.9 
(25.6)

612.4 
(24.9)

707.2 
(24.0)

777.1 
(23.2)

1.6 3.3

  국세수입 298.1 308.3 393.7 463.7 524.3 1.8 3.6

  국세외수입 180.3 184.7 218.7 243.5 252.8 1.1 2.9

총지출
2)

(GDP 대비 비율)

470.8 
(25.2)

499.6 
(26.0)

663.3 
(27.0)

839.7 
(28.5)

1,014.5 
(30.3)

2.5 4.3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240.4 
(51.1)

257.6 
(51.6)

369.2 
(55.7)

487.9 
(58.1)

614.2 
(60.5)

3.1 4.9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230.4 
(48.9)

242.0 
(48.4)

294.0 
(44.3)

351.8 
(41.9)

400.3 
(39.5)

1.8 3.6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7.6 
(0.4)

－6.6 
(－0.3)

－50.9 
(－2.1)

－132.5 
(－4.5)

－237.4 
(－7.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6.0 
(－1.9)

－45.9 
(－2.4)

－71.3 
(－2.9)

－110.1 
(－3.7)

－149.4 
(－4.5)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718.1 
(38.4)

759.1 
(39.5)

1,240.9 
(50.5)

1,930.8 
(65.6)

2,863.8 
(85.6)

4.6 6.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주: 1) 총수입은 2018년 개정세법 반영한 NABO 전망액임

   2) 총지출의 경우, 지방이전재원을 NABO 국세수입 전망액에 연동하여 반영함에 따라, 2019년도 
확정예산 총지출 469.6조원과 1.1조원 차이 발생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2. 총수입

❑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9~2020년 25.6%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50년 23.2%까지 낮아질 전망

◦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15.9%를 기록한 이후 임금 증가,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2023년 16.2%까지 상승한 후 임금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등이 둔화되면서 2050년 15.7%까지 하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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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9.6%에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에는 7.6%에 도달할 전망

－ 국세외수입의 비율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

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적립금 감소로 인한 운

용수익 감소 등에 기인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1)

(GDP 대비 비율)

 478.3
(25.6) 

492.9
(25.6) 

612.4
(24.9) 

707.2
(24.0) 

777.1
(23.2) 

1.6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98.1
(15.9) 

308.3
(16.0) 

393.7
(16.0) 

463.7
(15.8) 

524.3
(15.7) 

1.8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80.3 
(9.6)

184.7 
(9.6)

218.7 
(8.9)

243.5 
(8.3)

252.8 
(7.6)

1.1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주: 1) 총수입은 2018년 개정세법 반영한 NABO 전망액임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국세수입은 2019년 298.1조원(GDP 대비 15.9%)에서 2050년 524.3조원

(GDP 대비 15.7%)으로 연평균 1.8% 증가 전망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이 전망 초반

부에 상승하다 후반부에 하락

❑ 국세외수입은 2019년 180.3조원(GDP 대비 9.6%)에서 2050년 252.8조원

(GDP 대비 7.6%)으로 연평균 1.1% 증가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경상이전수입이 국세외수입의 증가세를 견인

－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2019년 69.0조원에서 2050년 104.7조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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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지출

❑ 총지출은 2019년 470.8조원(GDP 대비 25.2%)에서 2050년 1,014.5조원

(GDP 대비 30.3%)으로 연평균 2.5% 증가 전망

◦ 총수입의 연평균증가율 1.6%를 0.9%p 상회하고, 전망기간 동안 평균 실질

GDP 성장률 2%를 0.5%p 초과하는 수준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1)

(GDP 대비 비율)

470.8 
(25.2)

499.6 
(26.0)

663.3 
(27.0)

839.7 
(28.5)

1,014.5 
(30.3)

2.5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40.4 
(12.8)

257.6 
(13.4)

369.2 
(15.0)

487.9 
(16.6)

614.2 
(18.4)

3.1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30.4 
(12.3)

242.0 
(12.6)

294.0 
(12.0)

351.8 
(12.0)

400.3 
(12.0)

1.8 

총지출 대비 비중 평균

  의무지출 (51.1) (51.6) (55.7) (58.1) (60.5) (56.4)

  재량지출 (48.9) (48.4) (44.3) (41.9) (39.5) (43.6)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주: 1) 총지출의 경우, 지방이전재원을 NABO 국세수입 전망액에 연동하여 반영함에 따라, 2019년도 
확정예산 총지출 469.6조원과 1.1조원 차이가 발생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의무지출은 2019년 240.4조원(GDP 대비 12.8%)에서 2050년 614.2조원

(GDP 대비 18.4%)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연평균 증가율 3.9%)과 이자

지출(연평균 증가율 4.4%)의 높은 증가율에 주로 기인

－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입자 지원금 증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액 증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등에 기인

－ 지방이전재원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보다 1.2%p 낮은 1.9%로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1.8%)과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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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지출은 2019년 230.4조원(GDP 대비 12.3%)에서 2050년 400.3조원

(GDP 대비 12.0%)으로 연평균 1.8% 증가 전망

◦ 2019~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년부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2027년에 12.0%

(2017~2019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에 수렴하고 그 이후 기간은 

12.0% 유지

GDP 대비 총지출 비율

(단위: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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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7.6조원 흑자에서 2020년 －6.6조원으로 적자 전환 후 

2050년 －237.4조원으로 적자폭 증가 전망

◦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0.4%에서 2050년 －7.1%로 －7.5%p 감소 전망

◦ 총지출 증가율(2.5%)이 총수입 증가율(1.6%)보다 높음에 따라 2020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추월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9년부터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다 2036년에 

적자 전환, 2050년까지 적자폭 증가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급여

지출 증가율이 6.4%에 달하는 것에 주로 기인

◦ 본 전망에서는 각 기금이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고 궁

극적으로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각 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립금이 소진되기 

전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립금이 소진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음

－ 그러나 장기 전망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재정변화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적자 

발생 전망액을 그대로 반영

❑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36.0조원에서 2050년 －149.4조원으로 적자폭 

계속 증가 전망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9년 －1.9%에서 2036년 －3.4%가 되고 

2050년 －4.5%로 적자 규모 확대될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사회보장성기금의 각 기금 적립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각 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재정관리를 

위한 수지 지표로서 관리재정수지의 유용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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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관리재정수지를 중심지표로 볼 경우, 사회보장성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의 적자가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계산에서 제외되어, 동 

적자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1) 

GDP 대비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비율 추이

(단위: %)

1)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에 속한 기금의 적립금 소진연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기금에서 먼저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동 기금의 수지적자가 먼저 반영될 경우, 적립금이 있는 기금은 관리

재정수지가 적합하나, 적립금이 소진되어 적자가 발생하는 기금은 관리재정수지의 유용성이 감

소하는 시기가 있다. 이와 같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의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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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채무

❑ 국가채무는 2019년 718.1조원2)(GDP 대비 38.4%)에서 2050년 2,863.8조원

(GDP 대비 85.6%)으로 연평균 4.6% 증가 전망

◦ 국가채무의 연도 말 금액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신규 국고채가 

매년 누적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 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 688.4조원(GDP 대비 36.8%)에서 2050년 2,846.3조원

(GDP 대비 85.0%)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9~2050년간 2019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지방정부 

순채무(29.7조원)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단위: 조원, %)

2) 2019년 718.1조원은 2018년 말 국가채무 전망치 697.2조원(정부의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국고채 

미발행분(13.8조원) 및 조기상환(4조원)을 차감하고 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일부(74%)를 반영

하여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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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분석 개요

❑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실시

◦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출규모 변화가 용이한 재량지출에 대해 시나리오 구성

◦ 재정준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구 분 대상변수 장기 재정전망(기준) 시나리오

재량지출 재량지출 전망 가정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12.0%

 시나리오1: 11.8%(’27~’50)

 시나리오2: 12.3%(’27~’50)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1.9%(’19) →－4.5%(’50)

 시나리오1: －0.35%(’19~’50)

 시나리오2: －3.0%(’19~’50)

시나리오 개요

2.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의무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를 조정하기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감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변화 분석

◦ 시나리오1을 적용할 경우 기준(85.6%)보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3.2%p 하회, 시나리오2를 적용할 경우 7.3%p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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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국가채무(조원)

2019 2050
연평균 

증가율

장기

재정전망

(기준)

• 2019년은 확정예산, 2020~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2027년까지 GDP 대비 비율 12.0%*로 수렴 후 유지

  * 12.0%는 2017~2019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평균

718.1

(38.4%)

2,863.8 

(85.6%)
4.6%

시나리오

1

• 2019년은 확정예산, 2020~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2027년까지 GDP 대비 비율 11.8%*로 수렴 후 유지

  * 11.8%는 2018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2,757.2 

(82.4%)
4.4%

시나리오

2

• 2019년은 확정예산, 2020~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2027년까지 GDP 대비 비율 12.3%*로 수렴 후 유지

  * 12.3%는 2019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3,108.2 

(92.9%)
4.8%

재량지출 시나리오 및 국가채무

주: 1. 2019년 기준 불변가격 

2. ( )안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비교

(단위: %)

3. 재정준칙 시나리오 분석

❑ 재정준칙 시나리오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을 시나리오로 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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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체적인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제도

◦ 시나리오1을 적용할 경우 기준(85.6%)보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58.4%p 하회, 시나리오2를 적용할 경우 기준보다 11.8%p 하회

구분 주요 내용
국가채무(조원)

2019 2050
연평균 

증가율

장기

재정전망

(기준)

•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718.1
(38.4%)

2,863.8 
(85.6%)

4.6%

시나리오

1

• 독일의 채무준칙 적용 
  - 신규 발행 국가채무 규모를 GDP 대비 0.35% 수준으로 제한

•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0.35% 유지

909.8 
(27.2%)

0.7%

시나리오

2

• EU의 안정 · 성장 협약의 재정수지준칙을 적용

  -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로 유지 

•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3%로 제한

2,470.9 
(73.8%)

4.1%

재정준칙 시나리오 및 국가채무

주: 1. 2019년 기준 불변가격

2. ( )안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재정준칙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비교

(단위: %)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 1

Ⅰ.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 ·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 및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수

입의 경우 세수기반 확충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약세로 인해 중장기 상승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지출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도 확정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8.5% 

증가한 469.6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 고

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회 · 경제적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의 변화가 큰 시기에는 장

기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는 2019년

부터 2050년까지 향후 32년 간 국가 총수입, 총지출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재정수

지 및 국가채무를 점검하는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이하 NABO 장

기 재정전망)을 실시한다. 다만, 이같은 장기 재정전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망결과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전망기간 내에 사회 · 경제적 환경변화 및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전망기간이 장기일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재정전망(30년 이상)의 

경우, 중 · 단기 재정전망(5년 혹은 10년)의 경우보다 그 전망결과가 여러 전망기간 

내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

석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 12월 14일 기초연

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

표하였다. 향후 동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심의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확정내용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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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 강화(기초연금 및 소득

대체율 인상 등)라는 정부의 제도 개편방향이 반영되어 확정될 경우, 이는 향후 재

정부담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본 보고서에서의 전망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사

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NABO 장기 재정전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NABO 장기 재정전망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다. 2018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

에서 세법 개정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다. 

둘째, NABO 장기 재정전망은 전망기간 동안(2019~2050년) 2019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전망기간이 장기인 경우 인구 및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지만, 현 시점에 이러한 정책의 변

화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재정전망의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망기간이 장기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재량

지출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

으로 장래의 인구구조 및 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재량지출이 현행 수준보다 높을 경우와 낮을 경

우에 국가재정, 특히 국가채무의 추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제도인 재정준칙 시

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추이를 분석한다. OECD 국가

들은 각국의 경제 ·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2017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GDP 대비 38.2%)는 OECD국가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

준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국가채무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독일의 채무준칙 및 EU 안정 · 성장 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재정수지준칙을 적용할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추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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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전망기간 2019~2050년(32년)

기준년도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

기준금액 2019년 불변가격

전망기준
2019년도 확정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법 · 제도 등 정

책이 향후 전망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주요가정

◦ 총수입 및 의무지출

－ NABO 자체 경제지표 전망치 및 추계모형 사용

◦ 재량지출 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정산

추가분석
◦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재정준칙 적용 시나리오 분석

[표 1] 장기 재정전망 개요

2. 재정전망 방식

가. 주요 전제

NABO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정책은 물론, 2019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확충, 

혁신성장 투자,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지출 정책과 세제개편 등에 따라 예상

되는 장래의 재정변화를 전망한다. 

전망기간이 장기이므로 수입과 지출 각 항목별 전망결과는 2019년 불변가격으로 

제시한다. 수입과 지출 각 항목별 전망결과를 불변가격으로 제시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제거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재정규모의 변화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항목별 전망 방법

(1) 총수입

총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을 기초로,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추계한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국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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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 고용보험

기금(이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

금을 비롯하여,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 및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전망한 뒤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각 세목별 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되, 

세부적으로는 과세자 수, 소득신고율, 실효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하여 과거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2) 총지출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서 지출요건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지출 항목별 추계를 한 뒤 합산한다. 각 의무지출 항

목은 인구변수,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 등이 반영된 각각의 추계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법률에 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출요건 등

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므

로 의무지출처럼 각 항목별로 전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과 전망기간이 겹치는 2019~2022년은 확정예산(2019년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2022년) 상의 재량지출 규모와 NABO 장기 재정전망 상의 재량지출 규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23년 이후 기간은 재량지출이 GDP 대비 일정

비율을 보인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

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 수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의 합으로 산출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과 공적자

금 국채전환, 지방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과 서

민주거 안정용 등으로 구성된다. NABO 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과거 적자성 채무에 누적하는 방식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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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

가. 인구변수

NABO 장기 재정전망은 기본적으로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통계청은 지난 2월 28일 2017년 잠정 합계출산

율이 1.05명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 

중 저위1)에 해당하는 1.14명(2017년 기준)보다도 0.09명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율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NABO 재정전망에서는 출산율 변화에 민감한 재정사업의 경우 저출산 요인

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9~2027년은 저위 합계출산율 가정(단, 기대수명 · 국제순

이동은 중위 가정)을 반영한다. 다만, 2028년 이후의 출생아 수는 합계출산율이 중위

수준을 회복한다고 가정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평균

총 인구 수 5,169.5 5,181.8 5,237.8 5,164.0 4,888.0 5,154.7 

총 인구 증가율 0.3 0.2 0.1 －0.3 －0.7 －0.2 

합계출산율(명) 1.11 1.10 1.32 1.38 1.38 1.28 

출생아수 36.9 36.3 40.6 32.3 29.1 34.6 

출생률(인구 천명당 비율) 7.1 7.0 7.6 6.1 5.8 6.6 

사망자 수 31.4 32.4 42.3 54.7 70.0 48.8 

사망률(인구 천명당 비율) 6.1 6.2 7.9 10.2 13.6 9.2 

0~5세 인구 240.4 233.5 226.6 206.8 178.9 212.4 

(총 인구 대비 비중) (4.7) (4.5) (4.3) (4.0) (3.7) (4.1) 

65세 이상 인구 769.4 813.4 1,295.5 1,712.0 1,881.3 1,434.8 

(총 인구 대비 비중) (14.9) (15.7) (24.7) (33.2) (38.5) (27.9) 

[표 2] 인구 전망

(단위: 만명, %)

주: 1. 2019~2027년은 합계출산율 저위(단, 기대수명 중위, 국제순이동 중위)
2. 2028~2050년은 합계출산율 중위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발표할 때, 전망에 적용되는 주요 변수인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에 대해 각각 중위, 고위, 저위로 구분한 시나리오별 결과를 함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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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구 증가율 및 총 인구 추계

(단위: 만명, %)

   자료: 통계청

NABO 장기 재정전망에 적용한 2019~2050년 간 총인구 수는 2019년 5,169.5만명

에서 2050년 4,888.0만명으로, 연평균 0.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31년간 

총인구는 연평균 0.13%씩 증가하지만 203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32~2050년간 

평균 0.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3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여 발생하게 된다. 

출생아 수의 경우 2019년 36.9만명(합계출산률 1.11명)에서 2027년 34.6만명으로 

합계출산율 저위 가정으로 30만명 수준을 보이고, 2028년 이후부터 합계출산율 중

위 가정을 적용함에 따라 2028년 41.5만명으로 증가하지만 2029년부터 다시 출생아 

규모가 점점 감소하면서 2050년 29.1만명(합계출산률 1.3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0~5세 영유아수 비중은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4.7%에서 2050년 

3.7%까지 1.0%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69.4만명에서 2050년 1,881.3만명으로 연

평균 2.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우리

나라는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2019년 14.9%에서 2025년 20.1%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2)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이후에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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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초과

하는 3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인구구조 변화: 1987~2050년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경제변수

장기 재정전망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19~2050년 거시경제 전망을 

사용한다. 

실질GDP는 2019~2050년 기간 중 평균 2.0%, 경상GDP는 같은 기간 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GDP의 평균 성장률 2.0%는 이전 5년(2013~2017년)의 

3.0%에 비해 1.0%p 낮은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와 총투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투입 감소 등 총요소생산성 약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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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30 2040 2050 평균

실질GDP 성장률 2.7 2.8 2.3 1.5 1.2 2.0 

경상GDP 성장률 4.3 4.6 4.1 3.3 2.8 3.7 

취업자 수 증가율 0.8 0.9 －0.1 －0.8 －1.3 －0.2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1.9 2.0 1.9 1.8 1.9 

국고채금리(3년만기) 2.4 2.6 2.4 2.2 2.1 2.3 

GDP 디플레이터 1.6 1.8 1.8 1.8 1.6 1.7 

[표 3] NABO 거시경제변수 전망

(단위: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9~2050년 평균 －0.2%(연평균 6.3만명 감소)로, 2027년

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그 증가폭은 둔화되다가 2028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

환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 둔화,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실업률의 완만한 상승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

령층의 노동시장참여 제고로 2023년까지 64%를 상회하며 완만히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고, 실업률은 2019~2050년 평균 3.8%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9~2050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9%)은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은 있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물가 기조에서 서서히 벗어나 통화

당국의 중기물가안정목표치 수준인 2.0%에 근접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1.8%수준에서 2023년 2.0%에 도달한 후 2030년까지 동 수준이 유지되다 

점차 낮아져 평균 1.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50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2022년(2.6%)까지 상승흐름을 보

이고 이후 한계자본생산성이 완만하게 하락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평균 2.3%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

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세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금리도 완만한 오름세를 보

일 전망이나, 국내경기와 물가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내금리는 제한적인 상승에 머

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 둔화추세에 따라 완만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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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ABO 거시경제 전망: 2019~2050년

4. 2019년 주요 정책 변화와 전망 가정

가. 총수입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18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화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

려금 지급확대, 청년고용증대세제 확대, 발전용 유연탄 · LNG 세율 조정, 종합부동

산세 과세 강화 등이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포함된 일몰기한은 이에 대

한 개정안 발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확정예산에 따라 국세외수입 중 2019년 재정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화로는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상이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p 

인상할 예정이다. 2019년도 확정예산에는 2019년 7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되

었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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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주요 내용

소득세법

근로장려금 확대

◦ 소득요건 완화: 1,300~2,500만원 → 2,000~3,600만원

◦ 재산요건 완화: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인상: 85~250만원 → 150~300만원

◦ 연령요건 폐지: 30세 이상 → 폐지

◦ 지급방식 전환: 연 1회 지급 → 반기별 연 2회 지급

자녀장려금 확대
◦ 신청자격 완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신청 허용 

◦ 최대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50만원 → 70만원

자녀세액공제 조정
◦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맞추어 ‘1인당 15만원 공제’ 대상 조정

－ 공제대상: 만 6세 이상 자녀 → 만 7세 이상 자녀

법인세법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신설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 5년간 100% 세액감면

(단, 중견 ․ 대기업은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을 감면한도로 함)

－ 적용기한: 2021.12.31.

중소 · 중견기업 육아

휴직복귀자 인건비 

지원 신설

◦ 중소 ·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 중 6개월 이상 육아휴직복직자

－ 인건비 5%(중견), 10%(중소) 
－ 적용기한: 2020.12.31.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 확대연장

◦ 청년정규직 1인당 공제액 상향
－ 300~1,100만원 → 400~1,200만원

－ 2020.12.31. → 2021.12.31.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18.12.31. →2021.12.3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매출액 대비 R&D비중 5% 이상 → 2% 이상

환경보전시설투자지원 

확대연장

◦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 2018.12.31. → 2021.12.31.
－ (중소/중견/대) 1/3/10% → 3/5/10%

안전설비투자지원확대
◦ 공제율 상향

－ (중소/중견/대) 1/3/7% → 1/5/10%

소비세제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 부가가치세: 89% → 85%
◦ 지방소비세: 11% → 15%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인상
◦ 2,400만원 → 3,000만원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액 70% 감면(2019.12.31.까지) 

유연탄 세율 인상 및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

◦ 발전용 유연탄: 36원 → 46원
◦ 발전용 LNG: 60원 → 12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연장
◦ 적용기간 3년 연장(2018.12.31. →2021.12.31.)

[표 4] 국세수입: 2019년 주요 정책변화와 전망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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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주요 내용

종합

부동산세

주택 세율인상

◦ 세율 인상, 다주택자 과세강화
－ 1주택, 조정대상외 2주택: 0.5~2.0% → 0.5~2.7%
－ 조정대상내 2주택, 3주택 이상: 0.5~2.0% → 0.6~3.2% 

※ 3~6억원 과표구간 신설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 0.75~2.0% → 1.0~3.0%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80% → 100%(단계적 인상,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 

상향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150% → 200%
◦ 3주택 이상: 150% → 300%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 15년 이상 보유 시 40% → 50%

일몰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규정

◦ 일몰연장을 가정하여 산정

◦ 대표적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지방 석유류 간

접세 감면,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주요 내용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 → 1.6%, 2019.7.)

◦ 법개정 추진현황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법개정 이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계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표 5] 국세외수입: 2019년 주요 정책변화와 전망가정

나. 총지출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성된다. 2019년도 확정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책, 그리고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3)

3)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제도 개혁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12.14)하였으며, 
12월말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연금개혁과 관련된 사항이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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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지출

의무지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방이전재원 등의 경우 주요 정책변화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기준 상향 및 기준임차료 인상이 반영되어 

있다.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연장,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월 상한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이 반영되어 있다. 건강보험은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건강보험

료율에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반영되어 있다.4) 아동수당은 당초 정부제

출안과는 달리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었다. 현행 제도는 소득하위 90%에 

대해 만6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며,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예산에 

반영되었다.5)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 노인(소득하위 20%)의 기

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은 저

소득층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원에서 2019년 4월

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지방이전재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2019년 7월부터 35%, 2020년 이후에는 45%로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내국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전망치에 현행 법률

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2019년도 확정예산과 함께 통과된 2018년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세수실적에 연동되는 지방

이전재원의 특성 상 세수가 확정되면 정산문제6)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2018년 초과

세수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 추가 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2018회계연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 이에 연동하여 

증가하게 된다. 
5) 2019년도 확정예산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전(최대 84개월)으로 하였으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 개정 심사과정에서는 만7세 미만으로 반영되었다.
6) ｢지방교부세법｣ 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

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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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장기 재정전망은 정

부의 예상대로 지방이전재원 정산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고 가정하여 지방이전재원 정산방식을 정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9회계연도

의 경우에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내국세 등의 세입액에 비해 NABO 전망액이 크기 

때문에 2019년도 확정예산의 지방이전재원을 재정전망액으로 할 경우 정산액이 발생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장기 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은 2019년도 예산액이 아닌 

NABO 전망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9년도 지방이전재원은 NABO의 국세수입 

전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7)8)

한편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9) 지방교육재정교부금,10) 유아교육지원특별회

계11)로 구성되는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므

로 2020년 이후 전망을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번 NABO 재정전망에서는 유

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몰이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12)

7) NABO 장기 재정전망의 2019년도 지출은 2019년도 확정예산액으로 하였지만, 지방이전재원은 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NABO의 국세수입 전망액과 연동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2019년도 총지출은 2019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과 NABO의 전망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8) 이 경우 2018년과 2019년 지방이전재원은 정산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후 연도에 정산으로 

인한 추가 지출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9)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의 해당하는 금액(보통 ·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

(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이다.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하였으나 

교육세의 경우 2017년부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년 한시) 전입액(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원으로 한다.

1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2019년까지) 특별회계로서, 2017년은 누리과정 예산의 78%를 교육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를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2018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12) 반면, 정부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교육교부금 

및 일반회계에 각각 분산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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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국민기초

생활보장

◦ 생계 · 의료 · 교육 · 해산장제급여

－ (급여별 소득기준 차등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를 적용하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종, 2종으로 구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향후 중위소득 기준 소득분포가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주거급여

－ 소득기준을 2018년 중위소득 43% → 2019년 44%로 상향

－ 임차가구 기준임차료 인상(2018년 기준임대료에 급지별로 5.0%~9.4%)

－ 자가 가구 장애인 보수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및 고령자 

편의시설 별도지원(50만원 한도)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

－ 2019년 이후 매년 3.49%씩 인상. 단,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적용

◦ 정부지원(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13.6%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아동수당

◦ 소득기준 폐지(현행은 소득하위 90% 수준까지 지급 → 소득무관 모두 지급)

◦ 지급대상 확대: 만6세 미만 → 만7세 미만까지 지급13)

◦ 법개정 추진현황

－ 복지위 의결 후(12.13.) 현재(12.26.) 법사위 통과

기초연금

◦ 소득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소득하위 20%) 노인 기준연금액 인상

－ 현행 25만원(2018년) → 30만원(2019년)

◦ 법개정 추진 현황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2018.7.16.) 발의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소득 하위 30%)에 

대한 기초급여액 인상

－ 현행 25만원(2018년) → 30만원(2019년)

[표 6] 의무지출: 2019년 주요 정책변화와 전망가정

13) 아동수당 수급자는 2019년 국회 확정예산에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84개월) 아
동으로 반영되었으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6.,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은 만7세 

미만 아동을 수급자로 정하고 있어 본 전망에서는 만7세 미만 아동을 수급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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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고용보험

◦ 구직급여(2019년 7월 시행 계획)

－ 소정급여일수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

－ 65세 이후 근로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 급여일액 인상(평균임금의 50% → 60%)

◦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 월 상한액 인상(160만원 →  180만원)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3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확대(통상임금의 40% → 50%), 

월 상 · 하한액 인상(50~100만원 → 70~12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아빠의달”): 월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2019년 7월 시행 계획)

－ 사용기간 연장(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통산 1년 이내→통산 2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일 최소 단축 시간 조정(2시간→ 1시간), 최초 

1시간 단축 시간에 대한 소득대체율 확대(통상임금의 80% → 100%) 및 월 상한액 

인상(150만원 → 20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2019년 7월 시행 계획)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에게 

5일의 급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 법개정 추진 현황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계류 중 

지방이전재원

◦ 제도변화

－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 35%(2019년 7월) → 45%(2020년)

◦ 법개정 추진 현황 추가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안(2018.11.1.), 이재정의원안(2018.11.1.)) 

계류 중

◦ 전망가정

－ ｢2018년 개정세법｣ 으로 인한 세입 증감 반영

－ 2018년 지방이전재원 정산액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8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

하는 것으로 가정

－ 2019년 지방이전재원은 NABO의 내국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 적용(정산

차액 미발생)

－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개정안 발의 등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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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지출

재량지출의 경우 지출의 성격상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NABO 장기 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은 항목별 추계를 하지 않고 2019~2022년

은 2019년도 확정예산 및 2019~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량지출 배분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망한다.14) 2023~2050년은 현 시점에 정부의 재정정책 방

향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계획을 반영한 4년(2019~2022년) 간의 재량지

출 연평균 증가율이 5.8%로 과거 5년간(2013~2017년) 실적을 반영한 재량지출 연

평균 증가율 3.2%의 두 배에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23년부터 재량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적용한

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재량지출을 적용하는 마지막 연도인 2022년의 GDP 

대비 재량지출의 비율이 12.8%인데, 이 비율이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12.0%(2017~2019년간 평균 비율)에 수렴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15) 그 이후 기간은(2028~2050년) 2027년의 12.0%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주요 내용

재량지출

◦ NABO 재정전망

－ 2019~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다만,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2020년 이후 일반회계 누리과정 예산은 동 금액
만큼 차감 반영

－ 2023~2027년: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금액의 GDP 대비 비율 12.8%에서 

매년 감소(0.16%p)하여 2027년 12.0%(’17~’19년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평균)로 수렴 가정

－ 2028~2050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12.0%(’17~’19년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의 평균)로 유지된다고 가정

[표 7] 재량지출: 2019년 주요 정책변화와 전망가정

14)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20년 이후 일반회계에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NABO 재정

전망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출성격상 의무지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재량지출에서 동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반영하였다.
15) NABO 중기 재정전망(2018~2027년)의 재량지출은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량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3년부터 전망 종료시점인 2027년까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기 재정전망도 중기 재정전망 당시의 재량지출 전망 

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7년까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4. 2019년 주요 정책 변화와 전망 가정 ∙ 17

다. 국가채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일반회계 적자보전분 및 공자기금 예수금 등 포함)에는 

해당연도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

다. NABO 장기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고채 

증가분의 관계가 재정전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적자성 채무를 전

망한다. 2023~2050년도 적자성 채무는 2013~2017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고

채 증가분의 관계(결산 기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정부는 2019년도 확정예산이 발표되기 이틀 전인 12월 6일에 국가채무를 줄이

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채 발행 예정인 28.8조원 중 기발행인 15.0조원을 제외한 미발행

분 13.8조원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누적된 국고채 중 4조원을 조기

상환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본 전망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절감 계획을 반영하여 

정부 계획 발표 시점의 국고채 미발행분 13.8조원과 조기상환 예정인 4조원을 차감

한 정부의 2018년 국고채 전망치를 기초로 전망한다.

항 목 주요 가정

국가채무

◦ 2018년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계획(28.8조원) 중 미발행분 13.8조원

(2018년 12월 기준 )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발행된 국고채 중 4조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가정

◦ 2019~2022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산출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채 증가분의 

비율(국채 증가분/관리재정수지 적자) 적용

－ 2019년 74.2%, 2020년 89.2%, 2021년 79.0%, 2022년 71.5%

◦ 2023~2050년

－ 2013~2017년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채 증가분의 비율

(국채 증가분/관리재정수지 적자) 91.6% 적용

[표 8] 주요 가정: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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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NABO 장기 재정전망은 2019년도 확정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2019~2050년 간 재정총량지표의 변화를 전망한다.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표에 따르면, 총수입은 2019년 478.3조원에서 2050년 777.1조원

으로 연평균 1.6% 증가하며, 총지출은 2019년 470.8조원에서 2050년 1,014.5조원으로 

연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2019년 240.4조원에서 

2050년 614.2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하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동 기

간에 51.1%에서 60.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1)

(GDP 대비 비율)

478.3 
(25.6)

492.9 
(25.6)

612.4 
(24.9)

707.2 
(24.0)

777.1 
(23.2)

1.6 3.3

 - 국세수입 298.1 308.3 393.7 463.7 524.3 1.8 3.6
 - 국세외수입 180.3 184.7 218.7 243.5 252.8 1.1 2.9
총지출

2)

(GDP 대비 비율)

470.8 
(25.2)

499.6 
(26.0)

663.3 
(27.0)

839.7 
(28.5)

1,014.5 
(30.3)

2.5 4.3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240.4 
(51.1)

257.6 
(51.6)

369.2 
(55.7)

487.9 
(58.1)

614.2 
(60.5)

3.1 4.9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230.4 
(48.9)

242.0 
(48.4)

294.0 
(44.3)

351.8 
(41.9)

400.3 
(39.5)

1.8 3.6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7.6 
(0.4)

－6.6 
(－0.3)

－50.9 
(－2.1)

－132.5 
(－4.5)

－237.4 
(－7.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6.0 
(－1.9)

－45.9 
(－2.4)

－71.3 
(－2.9)

－110.1 
(－3.7)

－149.4 
(－4.5)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718.1 
(38.4)

759.1 
(39.5)

1,240.9 
(50.5)

1,930.8 
(65.6)

2,863.8 
(85.6)

4.6 6.4

[표 9]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주: 1) 총수입은 2018년 개정세법 반영한 NABO 전망액임

   2) 총지출의 경우, 지방이전재원을 NABO 국세수입 전망액에 연동하여 반영함에 따라, 2019년도 
확정예산 총지출 469.6조원과 1.1조원 차이 발생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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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36.0조원에서 2050년 －149.4조원으로 적자폭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2019년 718.1조원에서 2050년 2,863.8조원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동 기간에 38.4%에서 8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 총수입

가. 개 관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9~2020년 25.6%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완만

한 하락세를 보이며 2050년 23.2%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2019년 15.9%를 기록한 이후 임금 증가,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2023년 16.2%

까지 상승한 후 임금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등이 둔화되면서 2050년 15.7% 수준

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9.6%에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에는 7.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

세외수입의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적립금 감소로 인한 

운용수익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1)

(GDP 대비 비율)

 478.3
(25.6) 

492.9
(25.6) 

612.4
(24.9) 

707.2
(24.0) 

777.1
(23.2) 

1.6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98.1
(15.9) 

308.3
(16.0) 

393.7
(16.0) 

463.7
(15.8) 

524.3
(15.7) 

1.8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80.3 
(9.6)

184.7 
(9.6)

218.7 
(8.9)

243.5 
(8.3)

252.8 
(7.6)

1.1 

[표 10]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주: 1) 총수입은 2018년 개정세법 반영한 NABO 전망액임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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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수입 비율 구성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관세, 

기타로 나누어 추계한다. 이처럼 세목별로 추계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세목별로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본 전망에

서는 현행 조세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

소의 결과로 GDP 대비 세수 비율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세율구간의 기준이 명목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실질소득이 일정하더

라도 물가상승에 의해 세율구간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현상(bracket creep-

ing)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구간 기준금액의 인상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같은 종량세의 경우 세율이 일정

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물가상승에 따라 세부담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율만큼 종량세율도 인상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둘째, 과거에 있었던 세제 

상의 미세조정은 향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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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 또는 법인영업잉여에 대한 세수 탄력성을 이용하는데,16) 

이때 과거 세제개편 추이가 탄력성 값에 반영된다. 또한 관세는 FTA 확대에 따라 

세율 인하폭 및 대상 품목 수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실효세율 

하락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전제한다. 다만 전체 세수 대비 비율이 작고 인구구조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세목은 최근의 GDP 대비 비

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2019년 15.9%를 기록한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2023년 16.2%

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 1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이 전망 초반부에 상승하다가 후반부에 하락하는 것은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영향에 기인한다. 법인세의 GDP 대비 비

율은 2019년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지만, 소득세의 GDP 대비 

비율이 2032년부터 하락하고, 부가가치세, 관세와 유류세수(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등은 전망기간 동안 뚜렷한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98.1 
(15.9) 

308.3
(16.0) 

393.7 
(16.0) 

463.7 
(15.8) 

524.3 
(15.7) 

1.8 

  소득세

  (GDP 대비 비율)

83.0 
(4.4) 

87.0 
(4.5) 

122.9 
(5.0) 

145.9 
(5.0) 

160.7 
(4.8) 

2.2

  법인세

  (GDP 대비 비율)

77.9 
(4.2) 

80.3 
(4.2) 

106.1 
(4.3) 

129.3 
 (4.4) 

153.9 
 (4.6) 

2.2

  부가가치세

  (GDP 대비 비율)

69.4 
 (3.7) 

71.2 
 (3.7) 

86.5 
(3.5) 

100.1 
(3.4) 

112.3 
(3.4) 

1.6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GDP 대비 비율)

24.8 
 (1.3) 

25.7 
(1.3) 

 25.4 
(1.0) 

 27.6 
(0.9) 

 29.3 
(0.9) 

0.5

  관세

  (GDP 대비 비율)

 9.0 
 (0.5) 

 9.0 
 (0.5) 

 8.4 
(0.3) 

 8.0 
(0.3) 

8.0 
 (0.2) 

－0.4

  기타 세목

  (GDP 대비 비율)

33.9 
 (1.8) 

35.1 
(1.8) 

44.4 
(1.8) 

52.7 
(1.8) 

60.0 
(1.8) 

1.9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11]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16) 법인영업잉여 비율의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고령인구 비율과 1인당 GDP를 포함

하므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추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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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 구성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세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4.4%에서 

2028년 5.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후, 2050년까지 4.8%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

이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추계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합은 2019년 3.0%

에서 2028년 3.7%로 정점에 이른 후 근로 ·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의 증가율과 명목

임금 증가율 둔화의 영향으로 2050년 3.5%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15~64세 추계인구는 2019년 대비 약 32% 감소하지만, 본 전망에서 근로 · 종합소

득세 신고 인원 수는 2019년 대비 11% 감소에 그친다. 이는 최근 50대 이상 연령

층과 여성의 취업률 증가세를 반영하여 취업자 수 변곡점에 해당하는 2027년까지 

각 연령별 인구 대비 근로 ·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을 전

제하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높은 증가세17)를 유

지하였으나, 2022년까지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여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자소득세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GDP 대비 비율이 2019년의 

17) 양도소득세 증가율: (2015년) 47.3% → (2016년) 15.4% → (2017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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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에서 2065년 0.11%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퇴직연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퇴직 소득세 및 연금 소득세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2019년 4.2%인 GDP 대비 비율이 소폭 상승하여 2050년 4.6% 수준

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법인세는 법인 실적 개선 및 조세지출 정비 등으로 인

해 2017년 3.4%이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9년은 4.2%까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전망에서는 향후 이러한 급격한 법인세수의 변화는 없고, 

기업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또한 법인세수의 주요 

세원인 법인영업잉여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매개로 1인당 GDP 및 고령인구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18)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가속화되는 2020년대 후반

부터 법인영업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2030년 4.3%에서 2050년에는 4.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2019년 3.7%인 GDP 대비 비율이 소폭 하락하며 2050년 3.4% 수준

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19)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율 하락은 경기 성장세 

둔화 추세 속에서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데 기인한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1.3%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 0.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중 · 장기적으로 이들 

세목의 주요 세원인 화석연료의 소비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기인한다. 

관세는 통관수입액 증가율이 성장률 둔화에 따라 점차 하락하고, 실효관세율 

역시 FTA의 확대로 인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로 인해 2019년 

GDP 대비 관세의 비율은 0.5%에서 2050년 0.2%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외 기타 세목은 GDP 대비 비중이 분석대상기간 중 1.8% 수준을 유지하는 것

으로 전망된다.

18) Schmidt and Vosen(2010)은 인구고령화가 생산의 자본심화를 야기하며 이때 노동과 자본간 대

체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결

정되는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는 국내저축과 국제투자간 격차가 발생하므로 노동소득분배율

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본 전망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법 개정(2018.12.8.)에 따라 종전 11%에서 2019년 15%로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하였으며,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반영하지 

않았다. 만일 정부 계획에 따라 2020년 지방소비세율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중은 본 전망보다 하락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4%p 인상하고 2020년 21%로 6%p 인상하는 등 관련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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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2019년 180.3조원에서 2050년 252.8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며, 이중 기금수입은 153.7조원에서 2050년 215.6조원으로 증가하고 세

외수입은 2019년 26.6조원에서 2050년 37.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수입으로 2019년 69.0조원에서 2050년 104.7조원으로 연평균 

1.4%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80.3 
(9.6)

184.7 
(9.6)

218.7 
(8.9)

243.5 
(8.3)

252.8 
(7.6)

1.1 

  기금수입

  (GDP 대비 비율)

153.7 
(8.2)

157.6 
(8.2)

188.3 
(7.7)

209.1 
(7.1)

215.6 
(6.4)

1.1 

   - 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 비율)

69.0 
(3.7)

71.6 
(3.7)

87.5 
(3.6)

98.9 
(3.4)

104.7 
(3.1)

1.4 

  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26.6 
(1.4)

27.1 
(1.4)

30.4 
(1.2)

34.4 
(1.2)

37.2 
(1.1)

1.1 

[표 12]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GDP디플레이터로 할인한 2019년 기준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1) 국세외수입 성질별 전망

국세외수입을 성질별로 보면,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이 국세외수입의 증가

세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명목임금상승, 보험료율 인상(고

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4% 증가하고, 경상이전수입은 연

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수입은 연금급여 수급자 수 증가로 국민연

금기금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이자수익이 감소하여 연평균 0.6%로 소폭 증가하고,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기타 국세외수입은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수입의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2019~2050년간 금리 전망(3년만기 국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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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이 평균 2.3% 수준이고 이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

(2019~2050년간 평균 1.7%)로 할인하였기 때문이다.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은 우체국 영업수입의 감소세와 저금리로 인한 우체국 금융수입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이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80.3 
(9.6)

184.7 
(9.6)

218.7 
(8.9)

243.5 
(8.3)

252.8 
(7.6)

1.1 

  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 비율)

69.0 
(3.7)

71.6 
(3.7)

87.5 
(3.6)

98.9 
(3.4)

104.7 
(3.1)

1.4 

  경상이전수입

  (GDP 대비 비율)

37.9 
(2.0)

39.0 
(2.0)

46.6 
(1.9)

59.8 
(2.0)

73.9 
(2.2)

2.2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GDP 대비 비율)

6.1 
(0.3)

6.2 
(0.3)

5.8 
(0.2)

5.6 
(0.2)

5.6 
(0.2)

－0.3 

  재산수입

  (GDP 대비 비율)

29.8 
(1.6)

30.5 
(1.6)

40.7 
(1.7)

43.2 
(1.5)

36.4 
(1.1)

0.6 

  기 타1)

  (GDP 대비 비율)

37.4 
(2.0)

37.4 
(1.9)

38.1 
(1.5)

35.9 
(1.2)

32.2 
(1.0)

－0.5 

[표 13]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외수입(성질별)

(단위: 조원, %)

주: 1) 기타는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대체경비수입, 차입금 
및여유자금회수의 합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2)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2019년 69.0조원에서 2050년 104.7조원으로 연평균 1.4%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2020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여금 수입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은 2016년 법 개정 이후 매년 0.25%p씩 높아지던 기여금부

담률이 2020년 9%에 도달한 이후 고정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

자 중 교원 수가 2028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국립대병원 등의 가입자가 추가

로 유입되면서 전체 가입자 수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됨에 따라, 기여금 수입이 2019년 

3.2조원에서 2050년 6.1조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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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인상 및 명목임금상승의 영향으로 연평균 

2.0%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명목임금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이 증가하지만, 취업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연평균 1.6%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 비율)

69.0 
(3.7)

71.6 
(3.7)

87.5 
(3.6)

98.9 
(3.4)

104.7 
(3.1)

1.4 

  국민연금

  (GDP 대비 비율)

46.7 
(2.5)

47.7 
(2.5)

56.7 
(2.3)

63.0 
(2.1)

65.0 
(1.9)

1.1 

  사학연금

  (GDP 대비 비율)

3.2 
(0.2)

3.3 
(0.2)

4.4 
(0.2)

5.3 
(0.2)

6.1 
(0.2)

2.2 

  고용보험

  (GDP 대비 비율)

11.4 
(0.6)

12.7 
(0.7)

16.4 
(0.7)

19.0 
(0.6)

20.8 
(0.6)

2.0 

  산재보험

  (GDP 대비 비율)

7.7 
(0.4)

7.9 
(0.4)

10.0 
(0.4)

11.6 
(0.4)

12.7 
(0.4)

1.6 

[표 14]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6]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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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지출

가. 개 관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의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지출은 2019년 470.8조

원에서 2050년 1,014.5조원으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1.6%를 0.9%p 상회하는 것이며, 전망기간 동안 평균 실질GDP 성장률 

2.0%를 0.5%p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GDP 대비 

총지출의 비율도 2019년 25.2%에서 2050년 30.3%로 5.1%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2019년 240.4조원에서 2050년 614.2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망기간 동안 평균 실질GDP 성장률(2.0%)과 총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이자지출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의무지출의 증가추세는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이 2019년 51.1%에서 2050년은 60.5%까지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1)

(GDP 대비 비율)

470.8 
(25.2)

499.6 
(26.0)

663.3 
(27.0)

839.7 
(28.5)

1,014.5 
(30.3)

2.5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40.4 
(12.8)

257.6 
(13.4)

369.2 
(15.0)

487.9 
(16.6)

614.2 
(18.4)

3.1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30.4 
(12.3)

242.0 
(12.6)

294.0 
(12.0)

351.8 
(12.0)

400.3 
(12.0)

1.8 

총지출 대비 비중 평균

  의무지출 (51.1) (51.6) (55.7) (58.1) (60.5) (56.4)

  재량지출 (48.9) (48.4) (44.3) (41.9) (39.5) (43.6)

[표 15]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주: 1) 총지출의 경우, 지방이전재원을 NABO 국세수입 전망액에 연동하여 반영함에 따라, 2019년도 
확정예산 총지출 469.6조원과 1.1조원 차이 발생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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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DP 대비 총지출 비율

(단위: %) 

[그림 8]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단위: %)

나.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2019년 240.4조원(GDP 대비 12.8%)에서 2050년 614.2조원(GDP 대비 

18.4%)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2.5%를 0.6%p 상회하는 것으로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연평균 

증가율 3.9%)과 이자지출(연평균 증가율 4.4%)의 높은 증가율에 주로 기인한다. 특

히,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입자 지원

금 증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액 증가, 기초연

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이전재원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보다 1.2%p 낮은 1.9%로 국

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1.8%)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지방이전재원이 국세수입, 

특히 내국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지방이전재원 규모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자지출은 의무지출 구성항목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

(4.4%)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자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쌀소득보전고정

직불금 등의 기타 의무지출은 최근 감소추세가 이어져 전망기간(2019~2050년) 동안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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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40.4 
(12.8)

257.6 
(13.4)

369.2 
(15.0)

487.9 
(16.6)

614.2 
(18.4)

3.1 

 - 복지분야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106.8 
(5.7)

118.9 
(6.2)

185.3 
(7.5)

262.7 
(8.9)

347.7 
(10.4)

3.9 

 - 지방이전재원

(GDP 대비 비율)

112.6 
(6.0)

116.5 
(6.1)

151.4 
(6.2)

179.2 
(6.1)

202.9 
(6.1)

1.9 

 - 이자지출

(GDP 대비 비율)

15.9 
(0.8)

17.2 
(0.9)

28.5 
(1.2)

42.7 
(1.5)

60.7 
(1.8)

4.4 

 - 기타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5.1 
(0.3)

5.0 
(0.3)

4.0 
(0.2)

3.4 
(0.1)

2.9 
(0.1)

－1.8 

의무지출 대비 비중

  복지분야 의무지출 (44.4) (46.2) (50.2) (53.8) (56.6) (51.5)

  지방이전재원 (46.8) (45.2) (41.0) (36.7) (33.0) (39.3)

  이자지출 (6.6) (6.7) (7.7) (8.7) (9.9) (8.2)

  기타 의무지출 (2.1) (1.9) (1.1) (0.7) (0.5) (1.0)

[표 16]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지방이전재원

46.8

복지분야

44.4

이자지출

6.6

기타

2.1

지방이전재원

33.0

복지분야

56.6

기타

0.5
이자지출

9.9

2019년 2050년

[그림 9] 의무지출 구성항목별 비중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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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비중은 수급 대상자 

수 및 지원금 등의 확대로 인해 2019년 44.4%에서 2050년 56.6%로 12.2%p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지출 비중은 2019년 6.6%에서 2050년 9.9%로 3.3%p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8년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45.8%)을 차지하

였던 지방이전재원은 2019년 46.8%에서 2050년 33.0%로 13.8%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3.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이 지방이전재원 비중을 추월하면서 2050년까지 지방이전

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 복지분야 의무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9년 106.8조원(GDP 대비 5.7%)에서 2050년 347.7조원

(GDP 대비 10.4%)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보다 각각 1.4%p와 0.8%p 상회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은 공적연금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5.2%)에 주로 

기인한다. 

항목별로 보면, 첫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

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 46.7조원(GDP 대비 2.5%)에서 2050년 225.8조원

(GDP 대비 6.7%)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 공적연금 중 국민

연금은 2019년 23.0조원에서 2050년 159.8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여 공적연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회보장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 및 

급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3.7조원에서 2050년 59.9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및 공무원 · 사립학교 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21)의 경우 2019년은 8.7조원으로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2050년은 사회보장 중 가장 높은 27.3조원2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20)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제도 개혁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2018.12.14)하였

으며, 12월말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연금개혁과 관련된 사항이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21)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업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편성되어 다른 사회

보험과 달리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며, 다만 보험료 수입에 연동한 정부지원금과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건강보험 의무지출 항목이다.
22) 2050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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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을 충당

하기 위해 보험료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여 산정

하는 국고지원금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인구 고령화

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 증가로 인해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

지 분야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연평균 6.5%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공공부조는 노인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9년 29.8조원(GDP 대비 1.6%)에서 

56.7조원(GDP 대비 1.7%)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 확대로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서 2019년도 예산안보다 

2,356억원 증액되었지만23)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망

기간(2019~2050년) 동안 연평균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보육료 또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연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복지분야 기타는 2019년 6.6조원(GDP 대비 0.4%)에서 2050년 5.4조원

(GDP 대비 0.2%)으로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의 경우 고령의 

보상금 대상자의 높은 사망률로 인한 감소 요인이 있지만 최근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군경에 대한 지원 증가추세로 인해, 보훈의 지출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각 항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2019년 43.7%

에서 2025년에 50%를 넘어 2050년 64.9%로 21.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복지분야 기타는 동 기간 각각 22.2%에서 17.2%로, 

27.9%에서 16.3%로, 6.2%에서 1.6%로 각각 5.0%p, 11.6%p, 4.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아동수당 수급자는 2019년 국회 확정예산에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84개월) 아동

으로 반영되었으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6.,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은 만7세 미만 
아동을 수급자로 정하고 있어 본 전망에서는 만7세 미만 아동을 수급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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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역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106.8 
(5.7)

118.9 
(6.2)

185.3 
(7.5)

262.7 
(8.9)

347.7 
(10.4)

3.9 

공적

연금

국민연금 23.0 27.7 59.7 106.0 159.8 6.4 

사학연금 3.4 3.9 6.1 7.8 9.9 3.5 

공무원연금 16.9 19.2 28.6 37.5 49.3 3.5 

군인연금 3.4 3.6 4.7 5.8 6.8 2.3 

소  계 46.7 54.5 99.1 157.2 225.8 5.2 

사회

보장

건강보험 8.7 9.8 16.1 21.6 27.3 3.7 

노인장기요양보험 1.0 1.1 2.4 4.6 7.3 6.5 

고용보험 8.9 10.1 13.2 14.2 15.3 1.8 

산재보험 5.1 5.1 6.8 8.5 10.0 2.2 

소  계 23.7 26.2 38.5 48.9 59.9 3.0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12.0 12.5 17.0 21.2 24.6 2.3 

기초연금 11.5 12.1 19.3 25.4 28.0 2.9 

영유아보육 3.4 3.0 3.3 2.7 2.4 －1.1 

아동수당 2.2 2.4 1.9 1.5 1.1 －2.2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1.9 

장애인연금 0.7 0.8 0.7 0.6 0.5 －1.2 

소  계 29.8 30.9 42.3 51.5 56.7 2.1 

복지

분야 

기타

보 훈 4.6 4.4 3.2 2.8 3.1 －1.2 

기타 복지 2.0 2.9 2.2 2.2 2.3 0.3 

소  계 6.6 7.3 5.4 5.0 5.4 －0.7 

복지분야 의무지출 대비 비중 평균

  공적연금 (43.7) (45.8) (53.5) (59.8) (64.9) (56.0)

  사회부조 (22.2) (22.0) (20.8) (18.6) (17.2) (19.7)

  공공부조 (27.9) (26.0) (22.8) (19.6) (16.3) (21.4)

  복지분야 기타 (6.2) (6.2) (2.9) (1.9) (1.6) (2.9)

[표 17] NABO 장기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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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타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

다. 지방이전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수입 중 일반회계인 내국세와 담

배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 재정

전망 결과에 따르면, 지방이전재원은 2019년 112.6조원에서 2050년 202.9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지방이전재원은 확정예산에 111.5조

원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이번 장기 재정전망은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 112.6조원을 적용함에 따라 예산과 1.1조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권 이자, 우체국예금특별

회계 예수금 이자,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자 및 기타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이자지출은 2019년 15.9조원에서 2050년 

60.7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가 매년 누적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가 

누적합산되어 증가하면서 이자지출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GDP 대비 비율)

112.6 
(6.0)

116.5 
(6.1)

151.4 
(6.2)

179.2 
(6.1)

202.9 
(6.1)

1.9 

이자지출

(GDP 대비 비율)

15.9 
(0.8)

17.2 
(0.9)

28.5 
(1.2)

42.7 
(1.5)

60.7 
(1.8)

4.4 

기타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5.1 
(0.3)

5.0 
(0.3)

4.0 
(0.2)

3.4 
(0.1)

2.9 
(0.1)

－1.8 

[표 18]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기타항목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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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19년 230.4조원(GDP 대비 12.3%)에서 2050년 400.3조원(GDP 대비 

12.0%)으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은 2019~2022년은 국

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는데, 그 결과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12.3%에서 2022년 12.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전망에서는 2022년 이후 다시 본래의 재량지출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가

정하였으므로 2023년부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2027년에 

12.0%(2017~2019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평균)에 수렴하고 그 이후 기간은 

12.0%가 유지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30.4 
(12.3)

242.0 
(12.6)

294.0 
(12.0)

351.8 
(12.0)

400.3 
(12.0)

1.8 

[표 19]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10]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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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수지

재정수지 전망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7.6조원 흑자에서 2020년 －6.6조원으

로 적자 전환 후 2050년 －237.4조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

비 비율은 2019년 0.4%에서 2050년 －7.1%로 －7.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7.6조원 크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되었지만, 

총지출 증가율(2.5%)이 총수입 증가율(1.6%)보다 높음에 따라 2020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추월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연평균 0.9% 증가하는데 반해 

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4.9%로 수입 증가율을 4.0%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9년부터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다 203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0년까지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폭 증가의 주요

인도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의 높은 증가율 때문으로, 이는 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율이 6.4%에 달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본 전망에서는 

각 기금이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적립금이 소

진된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각 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립금이 소진되기 전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립금이 소진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재정변화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

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적자 발생 전망액을 그대로 반영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36.0

조원에서 2050년 －149.4조원으로 적자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9년 －1.9%에서 2036년 －3.4%가 되고, 2050년 

－4.5%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된다. 이때,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사회보장성기금

의 각 기금 적립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각 기금 적립금이 모

두 소진된 이후에는 재정관리를 위한 수지 지표로서 유용성이 감소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관리재정수지를 중심지표로 볼 경우, 사회보장성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이

후의 적자가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계산에서 제외되어, 동 적자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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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78.3 
(25.6)

492.9 
(25.6)

612.4 
(24.9)

707.2 
(24.0)

777.1 
(23.2)

1.6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70.8 
(25.2)

499.6 
(26.0)

663.3 
(27.0)

839.7 
(28.5)

1,014.5 
(30.3)

2.5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7.6 
(0.4)

－6.6 
(－0.3)

－50.9 
(－2.1)

－132.5 
(－4.5)

－237.4 
(－7.1)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GDP 대비 비율)

90.5 
(4.8)

93.4 
(4.9)

115.7 
(4.7)

124.8 
(4.2)

118.0 
(3.5)

0.9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GDP 대비 비율)

46.9 
(2.5)

54.1 
(2.8)

95.3 
(3.9)

147.3 
(5.0)

206.1 
(6.2)

4.9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GDP 대비 비율)

43.6 
(2.3)

39.3 
(2.0)

20.4 
(0.8)

－22.5 
(－0.8)

－88.0 
(－2.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6.0 
(－1.9)

－45.9 
(－2.4)

－71.3 
(－2.9)

－110.1 
(－3.7)

－149.4 
(－4.5)

[표 20]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11] GDP 대비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비율 추이

(단위: %)

24)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에 속한 기금의 적립금 소진연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기금에서 

먼저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동 기금의 수지적자가 먼저 반영될 경우, 적립금이 있는 기금은 

관리재정수지가 적합하나, 적립금이 소진되어 적자가 발생하는 기금은 관리재정수지의 유용성이 
감소하는 시기가 있다. 이와 같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의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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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채무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가채무는 2019년 718.1조원25)(GDP 대비 38.4 %)에서 2,863.8조원

(GDP 대비 85.6%)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당해 연도 

발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당해 연도 국가채무에 누적

된다고 가정한다. 즉,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9년 －36.0조원에서 －149.4조원까지 

증가하고 동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 688.4조원(GDP 대비 36.8%)에서 2050년 2,846.3조원(GDP 

대비 85.0%)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의 증가율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국고채에 해당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에 주

로 기인한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최근 지방정부 순채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세를 전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2019~2050년간 2019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지방정부 순채무(29.7조원)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다만, 지방정부 순채무

를 GDP 디플레이터로 할인함에 따라, 2019년에 29.7조원에서 2050년 17.4조원으로 

연평균 1.7%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718.1 
(38.4)

759.1 
(39.5)

1,240.9 
(50.5)

1,930.8 
(65.6)

2,863.8 
(85.6)

4.6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비율)

688.4 
(36.8)

730.0 
(38.0)

1,216.5 
(49.5)

1,910.3 
(64.9)

2,846.3 
(85.0)

4.7 

  지방정부 순채무

  (GDP 대비 비율)

29.7 
(1.6)

29.2 
(1.5)

24.4 
(1.0)

20.4 
(0.7)

17.4 
(0.5)

－1.7 

[표 21] NABO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주: 1. 전망액은 2019년 불변가격임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25) 2019년 718.1조원은 2018년 말 국가채무 전망치 697.2조원(정부의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국고채 

미발행분(13.8조원) 및 조기상환(4조원)을 차감하고 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일부(74%)를 

반영하여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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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단위: 조원, %)

국가채무의 추세를 1970년대부터 이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연결하여 분석하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NABO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18.9. p.18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

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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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분석 개요

장기 재정전망은 장래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미리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재정전망은 현 시점에 경제 ·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속적

으로 정책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정책의 변화가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출규모 변화가 

비교적 용이한 재량지출을 장기 재정전망(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전망하는 경우 국가

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재량지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한

다. 또한,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장기적

으로 국가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준칙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한다. 

구분 대상변수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재량지출 재량지출 전망 가정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12.0%

 시나리오1: 11.8%(’27~’50)

 시나리오2: 12.3%(’27~’50)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1.9%(’19) →－4.5%(’50)

 시나리오1: －0.35%(’20~’50)

 시나리오2: －3.0%(’20~’50)

[표 22] 시나리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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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재량지출은 지출의 특성상 법규에 의해 그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정부

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출의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

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이는 2013~2017년 재량지출이 연평균 3.2% 증가하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처럼 큰 폭의 지출확대 계획이 가능한 것은 재량지출이 의무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법규에 의해 그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고, 정책을 변화

시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대상 및 규모를 변경할 때 제약이 있다. 반면, 재

량지출은 사업에 대한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규모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조정하므로 의무지출에 비

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용이하다. 

따라서 의무지출에 비해 지출 규모의 조정이 용이한 재량지출을 기준으로 장기 

재정전망(기준)에 비해 재량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관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때 재량지출 증감 규모에 대한 시나리

오는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 재정전망(기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량지출이 2022년까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고 2027년까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2.0%(2017~2019년

간 평균 비율)로 수렴한 뒤 205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 바 있다. 

시나리오1은 장기 재정전망에서 적용한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보다 0.2%p 

하회하는 11.8%로 수렴(2027년)한 뒤 205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1.8%는 

NABO 중기 재정전망에서 적용했던 비율로서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다. 이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정부가 2019년부터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량지출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지만, 2027년이 되면 경제 ·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직전까지 하였던 확장적 지출을 다시 2018년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시나리오2는 장기 재정전망에서 적용한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보다 0.3%p 

상회하는 12.3%로 수렴(2027년)한 뒤 205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2.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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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의 비율로서, 이는 가장 최근의 재량지출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국가채무(조원)

2019 2050
연평균 

증가율

장기

재정전망

(기준)

• 2019년은 확정예산, 2020~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2027년까지 GDP 대비 비율 12.0%*로 수렴 후 유지

  * 12.0%는 2017~2019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평균

718.1

(38.4%)

2,863.8 

(85.6%)
4.6%

시나리오

1

• 2019년은 확정예산, 2020~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2027년까지 GDP 대비 비율 11.8%*로 수렴 후 유지

  * 11.8%는 2018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2,757.2 

(82.4%)
4.4%

시나리오

2

• 2019년은 확정예산, 2020~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2027년까지 GDP 대비 비율 12.3%*로 수렴 후 유지

  * 12.3%는 2019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3,108.2 

(92.9%)
4.8%

[표 23] 재량지출 시나리오 및 국가채무

주: 1. 2019년 기준 불변가격 

2. ( )안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그림 14]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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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준이 되는 장기 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 적

자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1.9%에서 2050년 －4.5%까지 적자폭이 커지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38.4%에서 2050년 85.6%까지 증가하는 것

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1은 장기 재정전망(기준)에 비해 재량지출 수준이 낮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50년 －4.2%로 기준에 비해 0.3%p 

높아 적자폭이 감소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50년 82.4%로 3.1%p 낮

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2는 기준에 비해 재량지출 수준이 높음에 따라 관

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50년 －5.0%로 기준에 비해 0.5%p 낮아 

적자폭이 증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50년 92.9%로 기준에 비해 

7.3%p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15]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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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비교

(단위: %)

3. 재정준칙 시나리오 분석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

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체적인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

해 각국이 도입 · 운영 중인 재정건전화 제도이다. 재정준칙 운용의 목표변수에 따

라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으로 구분되는데, IMF(2012)26)에 

따르면 단일준칙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채무준칙이고 2개 이상의 준칙을 함

께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26) Schaechter, Andrea, Tidiane Kinda, Nana Budina, and Anke Weber,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A New Dataset,” IMF, WP/12/18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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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장  점 단  점 운용국가

수입준칙

 초과수입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에

기여

 수입준칙 단독으로는 지속가

능성 측면에서 직접적 연관

성이 부족

네덜란드

한국

지출준칙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화에

기여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하여 

통제 가능성이 높은 편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는 직접

적인 연관성은 부족

 재정건전화 시기에는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조세

지출 등 통한 우회위험 존재

스웨덴

미국

폴란드

네덜란드

재정수지준칙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투명

하고, 모니터링이 용이

 대중과 소통이 쉬움

 경기 안정화 기능이 미약

(경기 순응적)

 거시경제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

 수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상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구조적 

재정수지준칙

 경기 대응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

 잠재GDP, 수입 및 지출의 

GDP 탄력성 등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내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채무준칙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하여 

통제 가능성도 높은 편임

 경기 안정화 기능이 미약

(경기 순응적)

 최적의 부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움

독일

영국

스페인

체코

[표 24]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운용국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3)

재정준칙 시나리오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채

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을 시나리오로 하여 분석한다. 시나리오1은 독일의 채무준칙

을 적용한다. 독일의 채무준칙은 신규채무 규모를 GDP의 0.35%까지 제한하는 것

으로 독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시나리오2는 EU의 안정 · 성장 협약의 재정수

지준칙을 적용한다. EU의 안정 ·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재

정준칙은 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비율 3%, 국가채무는 60% 이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나리오2는 EU의 안정 · 성장 협약 재정준칙 중 재정수지적자가 

GDP 대비 비율 3% 이내 유지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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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재정준칙 시나리오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비교

(단위: %)

재정준칙 시나리오 분석결과, 시나리오1은 신규채무의 발행을 GDP의 0.35%

로 제한하므로 결국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35% 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장기 재정전망(기준)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므로 국

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50년 27.2%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채무준칙

이 현실에 적용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여야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려면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이 감소해야 한다. 지출항목 중 재량지출은 정

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량

지출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한다면, 재량지출 규모는 당초 전망액에 비해 2020년 

16.2%에서 2050년은 34.4%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시나리오2는 재정수지준칙을 적용한 경우로서 재정수지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므로, 장기 재정전망(기준)의 관

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가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에

도 기준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작아지므로 국가채무는 기준보다 11.7%p 

낮은 73.8%가 된다. 시나리오1과 마찬가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을 감소시킨다면 재량지출 규모는 당초 전망액에 비해 2020년 0.1%에서 

2050년 12.2%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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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재정준칙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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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8년 NABO 중기 기준선｣과 비교

❑ NABO 장기 재정전망: 2019년 확정예산이 유지된다고 가정

❑ NABO 중기 기준선전망: 2018년의 법 · 제도 등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 차이: 2018년 대비 2019년 변화된 법 · 제도 등 정책으로 인한 재정소요 변화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장기 

재정

전망

(A)

총수입 478.3 501.8 523.3 546.4 570.8 593.6 617.9 642.1 666.9 4.2 

총지출 470.8 508.5 539.2 567.6 590.9 618.0 646.5 674.7 703.5 5.1 

통합재정수지 7.6 －6.7 －15.8 －21.1 －20.0 －24.4 －28.5 －32.6 －36.6 

관리재정수지 －36.0 －46.8 －53.5 －57.1 －57.5 －59.7 －61.4 －63.4 －65.3 

국가채무 718.1 772.8 828.4 885.4 953.4 1,024.0 1,095.5 1,168.8 1,243.9 7.1 

중기 

기준선

(B)

총수입 484.9 505.3 526.9 549.1 572.5 596.0 620.1 644.1 668.7 4.1 

총지출 466.6 500.7 517.5 544.0 568.6 597.8 628.4 659.1 690.9 5.0 

통합재정수지 18.3 4.7 9.4 5.1 3.9 －1.8 －8.3 －15.0 －22.2 

관리재정수지 －23.1 －35.1 －28.1 －30.4 －33.0 －36.5 －40.5 －45.1 －50.1 

국가채무 716.2 763.7 800.5 836.6 882.8 932.2 985.2 1,042.3 1,104.0 5.6 

차이

(A-B)

합계

총수입 －6.5 －3.5 －3.5 －2.7 －1.6 －2.3 －2.2 －2.0 －1.8 －26.2 

총지출 4.2 7.9 21.7 23.5 22.3 20.2 18.1 15.6 12.6 146.0 

통합재정수지 －10.7 －11.4 －25.2 －26.2 －23.9 －22.5 －20.2 －17.6 －14.4 －172.2 

관리재정수지 －12.9 －11.7 －25.4 －26.7 －24.5 －23.2 －20.9 －18.4 －15.3 －178.9 

국가채무 1.9 9.1 27.9 48.8 70.6 91.7 110.3 126.5 139.9 626.7 

< NABO 장기 재정전망과 NABO 중기 기준선전망 비교: 재정총량표 >

(단위: 조원)

주: 1. 전망액은 경상가격 기준임

   2. 중기 기준선전망은 2018년도 현재 법·제도 등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으로서,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의 p.17 ‘[표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정총랑표’에서 인용

    3. 중기 기준선전망의 재량지출은 2018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11.8%)이 유지

된다고 가정한 반면, 장기 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은 2022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12.8%
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 12.0%에 수렴 후 유지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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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항목별 전망방법

1. 거시경제 전망

가. 방법론

❑ 장기 거시-계량 일반균형 모형을 기본적인 전망 모형으로 사용

◦ 장기성장경로를 결정하는 총공급의 주요 결정요인들은 모형에서 내생화하고, 

2060년까지 장기적 추이 판단이 어려운 모수값들은 외생적으로 전제

◦ Cobb-Douglas 생산함수에 기초한 외생적 성장이론을 따르며, 성장회계식

(Growth Accounting)을 토대로 추정

 



: 총요소생산성, : 취업자의 총노동시간, : 노동소득분배율

－ 1970~2015년의 과거 기간에서는 HP필터의 방식으로 잠재GDP추세를 계산

하고, 2016~2060년 장기전망의 잠재성장률 추이는 성장회계모형으로 결정

◦ 거시변수 전망에 사용되는 노동인력 및 저축률 추정을 위하여 인구구조의 

내생화가 필요

－ 15세 미만 인구, 생산가능인구(15~64세), 65세 이상 인구로 구분

－ 노동투입 추정에 여성과 청년 및 노령 인구를 세분화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력 제고 시나리오 분석 시행

－ 근로시간은 통계청의 전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

양비, 인구변수, 실업률, 실질임금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식으로 전망 

후 연간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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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률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부양비를 반영한 방정식으로부터 재추정

총저축률 = α + β × 총저축률 － 1 + γ × 경제성장률 － δ × 부양비

－ 0.01 × tdum1 + 0.01 × tdum2

◦ 총공급부문과 최종수요부문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행태방정식과 정의식

으로 구성된 거시경제부문 전망 모형으로 설정

－ 행태방정식을 노동부문, 최종소비지출부문, 기업투자부문, 가격부문으로 구성

－ 정의식은 국민계정의 항등식들, 실질변수와 명목변수들 간의 항등식들, 

그리고 자본스톡 및 성장회계 등으로 구분

◦ GDP디플레이터와 투자 디플레이터는 동시에 추정되며, 총수요지출에 의하여 

명목GDP와 실질GDP의 장기전망치 결정

2.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1) 소득세

❑ 근로 ·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기반하여 age-profile법으로 

전망하고, 이자 · 배당 · 양도소득세는 회귀분석에 의해 추계

◦ 퇴직 · 연금소득세는 고령인구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망

구 분 상세세목 전망방법

원천

근로소득세 국세통계연보에 의거한 age-profile

퇴직소득세
고령인구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에 연동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경상GDP 대비 비율

사업소득세

신고

이자 ․ 배당소득세 회귀식

종합소득세 가계동향에 의거한 age-profile

양도소득세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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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profile법에 의한 근로 · 종합소득세 전망

◦ (연령별 소득세 부담인원) 통계청의 10세 단위 추계인구 대비 국세통계연보상 근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성별· 10세 단위 연령대별 신고자 수의 비중으로 추계

－ ‘30세 이하’ 집단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상정하였으며, 60세 이상은 

95세 초과 인원까지 전체를 합산

－ 각 연령대의 인구 대비 소득세 신고인원 비중은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취업자수 변곡점인 2027년까지 이 증가세를 반영

－ 취업자 수 전망치 대비 근로 · 종합 소득세 신고인원 비중은 2016년의 

83.0%에서 2025년 91.6%까지 증가하였다가 2050년 85.7%까지 하락

◦ (연도별 연령별 소득세 부담액 전망) 현 조세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연령별 실효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27)하고, 개인의 소득이 모두 임금

증가율로 증가한다면 세부담액도 역시 매년 임금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  

 ×  ×   ×

－ back-casting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1인당 부담세액은 명목임금증가율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비율인 탄성치는 기간별로 차이를 보임

－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사후적으로 신고인원 1인당 세액의 증가율과 가장 

근접한 탄성치(명목임금대비 근로소득세액 1.98) 사용

❑ 이자 · 배당소득세 전망

◦ 개인부문의 예금잔액, 채권발행잔액, 경상GDP, 금리 등의 변수를 기초로 

회귀분석하여 전망

❑ 양도소득세 전망

◦ 금리, 경상GDP 등의 변수를 기초로 회귀분석하여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을 전망

27) 세율구간의 기준이 명목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실질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물가상승에 의해 

세율구간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현상(bracket creep)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구간 기준금액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4 ∙ [부록 2] 항목별 전망방법

❑ 퇴직 · 연금소득세 원천분 전망

◦ 퇴직소득세의 경우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60세 미만/60세 이상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구분하여 전망한 후 각 전망치를 합산

－ 60세 이상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13.4%)을 은퇴자가 부담하는 세액으로 

보아 연도별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 및 이전 3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0세 미만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이직자가 부담하는 세액으로 간주하여 

이전 3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로 연장 

◦ 연금소득세는 2002년 이전 납입분에 근거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는 연금지급액으로부터 원천징수되는 세수가 

매우 적고 이를 통한 상세한 추계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퇴직소득세의 증가

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2) 법인세

❑ 1단계에서 장기 법인영업잉여를 전망하고, 2단계에서 이를 이용하여 법인

세수 전망

◦ 장기 법인세수는 인구구조변화보다는 경기적 요인과 더 큰 연관성을 가짐에 

따라 거시적 방법론으로 접근

❑ (법인영업잉여 전망 모형) OECD 23개국 대상으로 영업잉여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피용자보수의 (피용자보수+영업잉여)를 패널분석 

◦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 → 반대로 가처분 소득에서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 국민계정에서 법인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점차 

증가(장기적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상회)

－ 2017년 18.3% → 2030년 21.4% → 2050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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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전망)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형태의 회귀방정식 

설정. 법인세의 징세시차를 고려하여 전기 값을 회귀식에 포함

△log(T) = α + β·△log(Y) + β'·△log(Y_1) － γ(log(T-1) － δ·log(Y-1)) + ε

T: 법인세, Y: 법인영업잉여

◦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의 법인영업잉여 증가율(t-1기)에 대한 단기탄력성(β')은 

0.585 장기탄력성(δ)은 1.208로 나타남

◦ 그러나 법인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세의 탄성치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2009년 이후 영업잉여 증가속도 대비 법인세 증가속도의 둔화추세 가속화

－ (’80년대) 1.43 → (’90년대) 1.35 → (’00년대) 0.87

◦ 또한, 국제화 진전에 따른 자본이동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세수의 탄성치는 

둔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과거의 높은 탄성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된

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

◦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법인세수의 법인영업잉여 대비 장기탄력성이 

0.9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 

－ 2000년대 이후 법인세수의 변화는 기울기적 변화라기보다는 절편의 상승

→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3) 부가가치세

❑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세원은 수입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거래액 중 면세 

및 영세율 대상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소비, 투자 등 GDP 구성요소에 

대한 전망치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세수규모를 추정28)한 후, 여기에 부가

가치세 탈루율 추정치를 더하여 실제 세수규모 추정

◦ 부가가치세 세원에는 최종소비 중 면세소비를 제외한 부분, 고정투자 중 과세

대상인 대형주택에 대한 건설투자, 투자지출 및 중간재지출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소비 또는 투자에 투입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포함

28) 노기성 · 김동준,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2001; 안종석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2010; 박형수 외, ｢중장기 세수변동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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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세원 = Ct + It + Idt + At

Ct = (1-a) × C (C = 최종소비지출, a = 면세소비비율) 

It = (1-b) × Ih (Ih = 주택건설투자, b = 소형주택29)비율)

Idt = (r1 + r2) × Id 

 * (Id = 공제대상설비투자, r1 = 공제대상투자 중 면세소비재 생산에 투입된 비율, 

r2 = 공제대상투자 중 소형주택건설에 투입된 비율)

At = (d1－d2) × Cnt + (d3－d4) × Int 

 * (Cnt = 면세소비, Int = 면세투자(소형주택), d1 = 면세소비의 중간투입비율, 

d2 = 면세소비의 중간투입재 중 면세대상비율, d3=면세투자의 중간투입비율, 

d4 = 면세투자의 중간투입재 중 면세대상비율)

◦ 과세베이스 산출에 이용되는 면세소비재 비율 등 파라미터값은 2010년 수

준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이론적인 세수규모 추정치에서 실제 세수규모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부가

가치세 탈루율은 2009~2013년 추정치의 평균값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

될 것으로 가정

(4)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수요전망을 참고하여 유류소비량을 전망한 뒤, 

종량세율(물가상승분만큼 인상 가정)을 곱하여 유류세수 전망

◦ 휘발유, 경유, 소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중기 수요량 전망치를 2022년

까지 사용하고, 이후에는 중기 전망 상의 GDP 대비 수요량 탄력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여 가정

◦ 발전용 유연탄 및 LNG 수요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중기 수요량 전망치를 

2022년까지 사용하고, 2023~2027년 간은 수요량이 유지되다가, 이후 연도는 

‘KEEI 2016 장기 에너지전망’ 상 2040년까지의 추세를 참고하여 가정

－ 발전용 유연탄: 2025년까지 증가하다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로 

2040년까지 2016년 수요량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이후 2040년의 

수요량 유지

29)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소형주택은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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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LNG: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상대수요 증가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40~2050년은 2040년의 수요량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유종별 소비량 전망치에 세율 및 과세비율을 곱하여 유류세수 전망

－ 종량세율이 2027년까지는 현재수준을 유지하고, 2028년 이후부터 물가에 

연동되도록 가정하되 물가연동한 종량세율과 현재 종량세율간 차액이 

10~100%까지 10년에 걸쳐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되도록 가정 

－ 과세비율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경우 2017년 기준 93%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별소비세 담배분 전망을 위한 담배수요량은 2018년 예상 반출량인 32억

갑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8년 이후부터 종량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전망

－ 종량세율이 2027년까지는 현재수준을 유지하고, 2028년 이후부터 물가에 

연동되도록 가정하되 물가연동한 종량세율과 현재 종량세율간 차액이 

10~100%까지 10년에 걸쳐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되도록 가정 

(5) 관 세

❑ 통관수입액(원화) 전망치에 무역자유화 효과가 반영된 실효관세율 전망

치를 적용하여 전망

◦ 통관수입액(달러화) 전망치의 증가율을 통해 통관수입액(원화)전망치를 추정

◦ 실효관세율은 최근까지 체결된 FTA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

－ 2018년 8월 기준 53개국(EFTA 4개국, 아시안 10개국, EU 28개국 등)을 

대상으로 발효된 15개의 FTA를 반영하였고, FTA 발효로 인한 실효관

세율 하락 효과는 발효 후 10년 안에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 

－ 실효관세율은 2017년 1.6%에서 2050년 1.4%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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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세목

❑ 기타 국세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 등임(9개 세목)

◦ 이들 9개 항목의 합은 2017년 결산 기준 40.0조원, GDP 대비 비중은 2.3%

❑ 기타 세목 세수는 세원과 밀접하게 연동된 거시지표를 감안하여 추계

◦ 주세는 민간소비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계에 연동하는 것으로 전제

◦ 인지세, 과년도수입 및 부가세 기타세원분은 GDP 대비 비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

❑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연동되도록 추계

◦ 교육세 중 유류세 연동분과 농어촌특별세 중 종합부동산세 연결분은 각각 

본세 증감률에 연동하여 추계

◦ 이외 부분 세수는 GDP 대비 비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

나. 사회보장기여금

(1) 국민연금

❑ 가입자 추계

◦ 가입자는 가입종별, 성별에 따라 각각 추계하는데, 가입자 종별은 사업장 가

입자, 지역 가입자, 대기자로 구분

－ 사업장 가입자 추계는 직전년도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추계되며, 직전년

도의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대기자에서 현재시점의 사업장 가입

자로 이동한 가입자에 징수율을 곱하여 현재시점의 가입자를 추계

－ 지역 가입자 추계는 사업장 가입자 추계와 동일한 방식을 따르지만, 납부

예외율을 적용한 가입자 규모를 차감 반영하여 추계

－ 대기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동자, 사망자, 국외이주자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추계

❑ 수입 추계

◦ 기여금 수입은 가입자 수,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소득신고비율(1-납부예외율),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득은 A값 상승률(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의 임

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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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종별로 나누어 산출하며, 성별 ․ 연령별로 사업장 가입자의 연평균소

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후 합산

◦ 기금운용수입은 전년도말 적립기금에 당해 연도의 국고채 금리 및 기금투자

수익률(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반영한 현금기준 재산수입 추계

(2) 고용보험

❑ 보수총액 추정

◦ 가입자 유형(일반 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금사업(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므로 기금의 4개 계정별로 보수

총액 추정

－ 보수총액은 해당 가입자 수 증가율과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의 

곱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수입 추계

◦ (기여금 수입) 계정별 추정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계

－ 계정별 보험료율은 기금수지 및 적립금 규모와 무관하게 추계기간 동안 

2019년 수준30)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기금운용수익) 기금의 전년도 적립금에 국회예산정책처의 회사채 수익률을 

곱하여 추계

(3) 사학연금

❑ 가입자 추계

◦ 성별 직급별(교원, 직원) 가입자수를 추계 

－ 가입자수(t) = 기존가입자(t-1) + 신규가입자(t) － 퇴직자 및 사망자(t)

❑ 수입 추계

◦ 기여금수입(직급별, 성별) = 가입자수(직급별, 성별) × 평균 기준소득월액

(직급별, 성별)31) × 보험료율(직급별)32) × 12개월

30) ｢2019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 내용을 고려하여 2019년 7월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1) 평균기준소득월액은 NABO 사학연금 보수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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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수익 = 사학연금 연금계정의 적립금 × 회사채 수익률

(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보수총액 추정

◦ 적용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하여 보수총액 추정

－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 수 증가율과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의 

곱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수입 추계

◦ (기여금 수입) 추정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계

－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기금수지 및 적립금 

규모와 무관하게 추계기간 동안 2018년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기금운용수익) 기금의 전년도 적립금에 국회예산정책처의 회사채 수익률을 

곱하여 추계

다.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재산수입, 벌금 등, 수수료 · 요금 등 비영업실적 판매, 공무원

연금기여로 구분하여 전망

◦ (재산수입) 공적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과 예산 및 기금의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자수입과 기타 

재산수입으로 구분하여 전망

－ 기금운용수입은 각 공적연금모형을 통해 전망하고,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융자금의 변화 추이, 과거 증가율과 명목금리의 장기추세치로 구성된 모

형을 통해 추정하며, 기타 재산수입은 경상 GDP와의 안정적 관계를 통

하여 전망

32)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2016년에 16%에서 매년 0.5%p씩 2020년에 

18%까지 증가. 이 중 교원의 경우 개인이 8%, 법인이 4.705%, 국가가 3.295%를 부담하며 사학

연금 수입에 국가부담분은 정부 내부거래로 계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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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등) 해당 비율의 과거 추세가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과거 경상GDP에 

대한 탄성치를 산출한 후 해당 탄성치의 장기추세치를 활용하여 전망

◦ (수수료 · 요금 등 비영업실적 판매) 경상GDP 증가율과의 상관관계를 고려

하여 실질GDP 증가율과 GDP 디플레이터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전망

◦ (공무원연금기여) 각 공적연금모형을 통해 전망된 기여금 수입을 활용

(2) 자본수입

❑ 자본수입은 향후 정부소유 고정 및 재고자산, 토지 등의 매각 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과거 명목GDP 탄성치를 이용하여 전망

(3) 융자회수 및 기업특별회계 수입

❑ 융자회수 및 기업특별회계 수입은 2014년 전망방법을 준용하되 경상성장률 

및 명목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전망

❑ 해당 수입은 2014년 전망치를 최근 실적치로 업데이트하고 2014년 전망치의 

증가율을 재추정한 후 HP 필터링을 통해 추출된 장기 추세치를 활용

❑ 융자회수의 경우 장기 추세치에 경상성장률과 금리차를, 기업특별회계 

수입은 경상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전망

3. 총지출 전망

가. 의무지출

(1) 기초생활보장급여

❑ 전망 대상 사업은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급여 등 총 6개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급여항목별(생계 · 주거 · 교육 · 해산장제 · 의료급여)로 

대상자 수 또는 대상가구 수를 산출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 향후 중위소득 기준 소득분포가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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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대상가구 수는 가구 구성원 수 및 유형(일반 · 시설)별로 세분화

－ 생계급여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일반) 및 시설 수급자

－ 추계인구 수 대비 1인 환산 추계가구 수 비중의 추이를 고려하여 2050년

까지 1인 환산 추계가구 수 전망치 산출

－ 1인 환산 추계가구 수 대비 1인 환산 (일반)기초생계수급가구 수 비중() 

산출 후, 앞에서 산출한 1인 환산 추계가구 수 전망치에 곱하여 전망기간 

중 1인 환산 (일반)기초생계수급가구 수 산출

－ 최근 10년간 1인 환산 기초생활보장가구 수 대비 실제 (일반)기초생계급여

가구 수 비중(최근 10년간)을 1인 환산 (일반)기초생계수급가구 수에 곱

하여 실 기초생계급여가구 수 산출

－ 2017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평균가구원 수 

변화추이를 고려한 전망기간 중 평균가구원 수를 산출 후, 기초생계급여

가구 수에 곱하여 (일반)기초생계수급자 수 산출

－ 최근 10년간 전체 기초수급자 수 대비 시설수급자 수 비중과 (일반)기초

생계수급자 수 추계치를 고려하여 시설수급자 수 산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년 11월 이후)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를 가정

하여 전망

◦ 생계급여 단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하여 산출

◦ 국고보조율은 2019년 예산 기준 평균 81.34%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주거급여

◦ 대상가구 수

－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는 중위소득 44%이하 가구로서, 임차가구의 경우

에는 기준임대료,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보수비용 지원

－ 임차가구 수는 주택조사 자료와 기초수급자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한 국토

교통부의 임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 수 대비 가구 구성원 수별 ·

급지별 비중을 기초로 전망

－ 자가가구 수는 LH공사의 주택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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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단가

－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기준임대료는 최근 2년간 가구 구성원 수별 · 급지별 

임차가구 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가중평균 기준임대료를 이용

－ 자가가구 보수비용은 2018년 기준 보수대상가구 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가중평균 보수비용을 이용

◦ 국고보조율은 2018년 기준 평균 81.34%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의료급여

◦ 대상자 수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로서, 기초수급자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최근 비중을 기초수급자 수 추계치에 곱하여 도출

－ 독립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타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수 대비 평균비중을 적용

－ 고령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로 구분→통계청의 

인구 전망치를 이용하여 65세 미만 및 이상의 인구 수 비중을 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곱하여 전망

◦ 의료급여 단가

－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로 구분된 1인당 진료비 단가는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적용

－ 1인당 진료비 기관부담금은 최근 8년간 1인당 진료비 단가 대비 기관부

담금의 평균 비중을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년 11월 이후)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를 가정

하여 전망

◦ 국고보조율은 2019년 예산 기준 평균 평균보조율 75.7% 적용

❑ 교육 · 해산장제급여

◦ 교육급여

－ 일반 수급자 수에서 초· 중· 고등학교 급여자 수 비율을 산출한 후 초· 중·

고등학생 급여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총 급여액 산출하고 국고보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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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 장제급여

－ 최근 8년간 등락 추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총급여액 산출하고 국고보조율 적용

(2) 아동수당

❑ 지출 추계

◦ 아동수당 수급자는 만7세 미만 아동이며, 아동수당 단가 월 10만원을 곱하여 

아동수당 소요액을 산출

－ 아동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19년 예산 기준 평균 72.89%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국고보조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되, 부부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액분을 고려

◦ 수급자 수는 18세 이상 전망 인구 수에 중증 1~3급 장애인 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 이때, 기초 재가, 기초 시설,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의 4개 범주별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 구분하고, 연령별·4개 범주별 수급자 수는 과거 

평균 비중을 적용

◦ 지원단가의 경우, 기초 및 부가급여, 연령별(18~64세 이하, 65세 이상)로 가

각 구분하여 산출하되 물가상승률 적용

◦ 부부감액의 경우, 부부 중증장애인 비율 3.8%와 부부감액 비율 20% 적용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소득 하위 30%)에 

대한 기초급여액 인상( 2018년 25만원 → 2019년 30만원) 반영

❑ 장애수당

◦ 2019년까지는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전망치,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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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나, 다만 보험료 수입에 연동한 정부

지원금33)과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 · 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의 

건강보험료34)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건강보험 의무지출 항목

❑ 정부지원금 및 공 · 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전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이 필요하며,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 건강보험 납부자 수 전망

◦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인구 대비 납부자 수 비중을 곱하여 전망

◦ 인구 대비 건강보험 납부자 수 비중은 2015년~2017년 납부자 유형별(직장

가입자 근로자, 직장가입자 공무원, 직장가입자 사립학교 교직원, 지역가입자 

세대주), 연령군별(5세 단위) 인구 대비 건강보험 납부자 비중의 증감 추이 반영 

❑ 1인당 보수월액

◦ 2015년부터 2017년(최근 3년간) 건강보험 납부자 유형별(직장가입자 근로자, 

직장가입자 공무원, 직장가입자 교직원, 지역가입자 세대주), 연령군별(5세 

단위) 평균 보수월액 증가율 적용

3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

하는 교원은 국가가 20%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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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 2019~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 2023~2027년까지 매년 3.2%씩 인상35), 

2027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

◦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고려하지 않음36)

❑ 국고지원금

◦ 정부지원금(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포함)은 보험료 수입의 13.6% 적용

❑ 공교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부 부처 공무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보건

복지부 소관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공 ·

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사업에 

포함된 예산 비중(35.37%)을 적용하여 전망

(5)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예산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이 

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임 

◦ 세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이하 “국고지원금”), 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 등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이하 “공 · 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이하 “타법 의료

급여 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이하 “사업관리”), 장기요양

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 운영(이하 “재무회계프로그램”)이 있음

35)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지난 

10년(2007년~2016년)간 평균 수준인 3.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

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은 3.49%이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할 경우 

2018~2022까지 평균 인상률이 3.2%가 된다. 따라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매년 

3.49%씩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2%씩 인

상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적으로(향후 10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6)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8%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출 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동 

상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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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금

◦ 2027년까지 보험료 수입 등 전망 후 이에 연동하여 전망하고, 2028년(향후 

10년 이후)부터 보험료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지출을 토대로 지출과 

수지균형을 이루는 수입 전망 후 이에 연동하여 전망

◦ 국고지원금은 2019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 비중인 

18.4% 적용

❑ 공 · 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대비 공 · 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비중을 적용

하여 전망

❑ 타법 의료급여 국가부담금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 후 국가부담 비중(76.2%) 

적용하여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등으로 구성

◦ 건강보험료 수입37)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장기요양보험료

율은 2020~2027년까지 누적준비금이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험료율 추정

❑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

◦ 보험급여비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 

반영하여 전망

－ 보험급여비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에 1인당 연평균 장기요양급여비용38)과 

공단부담률을 곱하여 산출

－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유형별(일반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연령군별

37)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전망 방법 참고
38) 장기요양급여비용 은 급여가 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

한 금액, 보험급여비 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의 의미로 적용함. 장기요양보험 지

출에는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며,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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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장기요양등급별

(1~5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재가, 시설) 수급자 수 및 1인당 장기

요양급여비용 전망

－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연령군별 추계인구에 추계인구 대비 해당 군별 

수급자 수 비중을 곱하여 전망하되, 65세 미만의 경우 65세 이상 수급자 

수 대비 65세 미만 수급자 수 비율을 곱하여 전망

－ 1인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은 2017년 1인당 요양급여비용에 수가인상률 적용

하되, 수가인상률은 2018년은 기결정된 수가인상률을 적용하고, 2019년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공단부담률은 수급자 유형별(일반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경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서비스별(재가, 

시설) 공단부담률(=1－본인부담률) 적용

－ 2018년에 신설된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른 급여

비는 별도 전망

◦ 관리운영비는 보험급여비에 연동하여 증가하되, 2016~2017년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의 추이를 반영하여 매년 로그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6) 국민연금

❑ 수급자수 추계

◦ 수급자수는 연금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조기, 완전, 감액, 특례),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신규수급자는 연도별 · 성별 · 연령별 · 가입기간별 

대기자수에 (1－사망률)과 조기신규수급률을 곱하고, 계속수급자는 조기

노령연금수급자에 (1－사망률)을 곱하여 추정

－ 감액노령연금과 완전노령연금은 신규수급자인 경우 연도별 · 성별 · 연령별 ·

가입기간별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기자 각각에 대해 (1－사망률)을 

곱하고, 계속수급자는 노령연금수급자에 (1－사망률)을 곱하여 추정

－ 특례노령연금은 계속수급자만 대상이 되며, 특례노령연금수급자에 

(1－사망률)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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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곱한 후, 여기에 유족

연금수급자에 (1－사망률)을 곱한 수치를 합하여 추정

－ 장애연금의 경우 신규수급자는 연도별 · 성별 · 연령별 · 가입기간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에 등급별 장애발생률을 곱하고, 계속수급자는 장애연금수

급자에 (1－사망률)을 곱하여 추정

－ 일시금은 연도별 · 성별 · 연령별 · 가입기간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에 대해 (1－사망률)을 곱하고 완전탈락자를 더하여 산출

❑ 지출 추계

◦ 급여지출은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조기, 완전, 감액, 특례),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 직역연금과의 연계연금으로 구분하여 추계

◦ 급여지출은 연금 종류별 연금수급자 수에 가입자 전체 및 개인의 평균소득, 

임금상승률, 가입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금급여액을 곱하여 산출

－ 연금 급여 유형별로 지급산식을 적용하며, 계속수급자는 직전년도 연금

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금급여액을 적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으로 인한 공적연금 연계제도 적용대상자는 

별도로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연계연금 급여지출액을 

추계하여 전체 급여 지출에 합산

❑ 적립금 전망

◦ 적립금은 이전년도 적립금에 당해 연도 기여금 수입 및 기금수입을 합한 뒤, 

급여지출 및 관리운영비 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7) 공무원연금

❑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기여율 및 부담률,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추계

❑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추계와 급여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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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기금운영비 등은 

공무원연금 지출총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기수급자) 성별 · 연령별 기수급자 수와 퇴직연금 · 유족연금 등 급여별 평균

연금연액을 곱하여 산출

◦ (인원) 2017년 기준 기수급자 수에 성별 ·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을 추계하며 퇴직연금 기수급자 사망 시 유유족률에 따라 유족연금 수

급자로 전환되는 인원 포함

◦ (급여) 2016~2020년까지 연금액은 동결되고 2021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 (신규 수급자) 직종별 · 성별 · 연령별 · 재직기간별 퇴직자 수와 급여별(퇴직

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평균금액을 곱하여 산출

◦ (인원) 연도별 공무원 수(공무원 증원계획 반영)에 직종별 · 성별 · 연령별 퇴

직률과 사망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수와 사망자 수를 추계

－ 퇴직자 수에는 급여종류별 선택률 적용하여 급여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이후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자 전환되는 인원 포함

－ 사망자 수에는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급여별(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등) 

대상자 수를 산출

◦ (급여) 2017년 기준 직종별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적용하여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 후, 급여별 산식을 적용하여 

직종별 · 재직기간별 평균금액을 산출

(8) 사학연금

❑ 수급자수 추계

◦ 수급자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

연금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

－ 퇴직연금 수급자는 신규 수급자는 성별 · 연령별 · 직종별 사학연금의 퇴직률 

및 사학연금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계속수급자는 직전연도 수급

자수에 (1－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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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사학연금의 연령별 

선택률을 적용하여 추계

－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규수급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망 또는 퇴직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유족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속수급자는 

직전연도 유족연금 수급자에 (1－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

❑ 지출 추계

◦ 사학연금 급여지출액은 연금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분하여 산출

◦ 급여지출은 연금 종류별 연금수급자 수에 수급자의 성별 ․ 연령별 ․ 직종별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급여액을 곱하여 추계

－ 연금급여액은 연금 급여 유형별 지급산식을 적용하며, 계속수급자는 직

전년도 연금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금급여액을 적용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퇴직시점에 일시에 발생

하며, 해당 시점의 수급자수에 각 일시금의 지급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성별 ·

연령별 · 직종별 · 재직기간별 일시금 추계액을 곱하여 산출

◦ 2016년부터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 수급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3년 65세가 되므로 이를 반영

－ 연금지급률이 1.9%에서 2035년 1.7%까지 감소되므로 이를 반영

(9) 군인연금

❑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추계와 급여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전망

◦ 기금운영비 등은 군인연금 지출총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기수급자) 성별 · 연령별 기수급자 수와 퇴역연금 · 유족연금 등 급여별 평

균연금연액을 곱하여 산출

◦ (인원) 2017년 기준 기수급자 수에 성별 ·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을 추계하며 퇴역연금 기수급자 사망 시 유유족율에 따라 유족연금 수

급자로 전환되는 인원 포함

◦ (급여) 평균연금연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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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급자) 계급별 퇴직자 수와 급여별(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

일시금 등) 평균금액을 곱하여 산출

◦ (인원) 연도별 전역자 수에 계급별 정상전역 비율, 상이전역 비율, 연금선택률 

등을 적용하여 급여별 수급자 수를 추계

－ 퇴역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 사망률과 유유족율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인원 포함

◦ (급여) 2016년 기준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에 보수상승률을 적용하여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 후, 급여별 산식을 적용하여 계급별 평균금액을 산출

❑ 군인연금은 퇴역연금, 퇴역일시금 등 총 15종의 급여로 구성

◦ 20년 이상 복무한 정상전역자나 상이로 인한 전역자는 퇴직연금 또는 상이

연금 등을 지급받으며, 사망시에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

❑ 기본가정

◦ 장기적으로 전체 퇴직 군인의 수(병 제외)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노령화 등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신규 군인연금 수급자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

◦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역자, 유족 등 연금수급자의 사망률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은 통계청의 장래생명표를 적용

❑ 수급자 전망

◦ 정상전역 연급수급자의 경우, 기준년도 초 기존수급자의 수에 신규 수급자를 

더하고, 기존수급자 중 사망자의 수를 차감하여 전망

－ 2011년도 말 기준 군인연금수급권자 데이터를 통해 연령별 · 계급별 기존 

수급자의 수를 계산

－ 최근 5년간 계급별 전역자 중 군인연금수급비율과 계급별 평균전역연령을 

이용하여 기준년도의 신규 연령별, 계급별 군인 연금수급자 전망

－ 통계청의 장래생명표를 활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추출한 뒤, 이를 연령별 

수급권자에 곱하여 사망자 수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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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연급수급자의 경우, 기준년도 초 기존수급자의 수에 정상전역 연

금수급자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신규 유족 수급자를 더하고 기존 유족수급자 

중 사망자의 수를 차감하여 추계

－ 앞서 구한 정상 전역 연금수급자 중 사망자 숫자에 최근 5년간 유족연금 

전환비율 평균치를 곱하여 신규 유족수급자 수 전망

－ 유족 중 배우자의 연령은 전역자의 연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자녀의 

연령은 사망한 전역자 보다 25세 낮은 것으로 가정한 뒤 최근 5년간 배

우자와 자녀의 승계비율을 가중치로 고려하여 유족전환율을 계산

－ 통계청의 여성의 연령별 장래생명표를 적용하여 기존유족수급자 중 사

망자의 수를 추정

❑ 급여지출 추계

◦ 기존 연금수급자의 1인당 단가의 경우 각 계급별 총 연금액을 연금수급자로 

나누어 계산하고, 차년도 단가는 ｢통계법｣에 따른 당해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

◦ 신규 연금수급자의 경우, 보수월액과 과세수당을 더한 기준소득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연금 산식 계산방법을 따름

－ 퇴역연금의 경우,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 군인 보수상승률은 전망기간 동안 명목임금상승률만큼 변동을 가정

(10) 고용보험

❑ 전망 대상 사업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성보호육아

지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

시간단축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로 구성

◦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업자 수 전망, 모성보호육아지원 

수급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 등에 근거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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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급여별 지원

단가의 특성(상 · 하한액 범위 등) 반영

❑ 급여지출 추계

◦ 구직급여

－ 국회예산정책처 실업자 수 전망에 근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추정

하고, 수급자를 유형화함. 유형화 기준은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일용

근로자), 이직 시기(전년도 이직/당해연도 이직), 급여일액 적용 수준(하

한액 적용자/상한액 적용자/기타 적용자) 등

－ 유형별 수급자 수에 하위그룹별 급여일액(평균임금 기준, 하한액은 최저

임금과 연동)과 지급일수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

－ 구직급여 중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은 구직급여의 

일정 비율로 가정하여 추계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 수(구직급여 수급자 수 대비 일정 비율)에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의 장래 인구 전망 중 출생아 수에 근거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하고, 수급자를 유형화함. 유형화 기준은 기업 유형(우선

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다태아 산모 여부 등

－ 유형별 수급자 수에 하위그룹별 급여월액(통상임금 기준, 하한액은 최저

임금과 연동)과 지급월수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수급자 수(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 대비 일정 비율)에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

◦ 육아휴직 급여

－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의 장래 인구 전망 중 출생아 수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하고, 수급자를 성별과 특례(“아빠의 달”) 적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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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나중에 

육아휴직을 한 수급자에게 일반 육아휴직의 급여월액보다 많은 급여 지급

－ 유형별 수급자 수에 하위그룹별 급여월액(통상임금 기준)과 지급월수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행태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 수 추정

－ 수급자 수에 급여월액(통상임금 기준, 근로시간 단축비율 반영)과 지급

월수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종

사) 수를 추정하고, 급여일액(통상임금 기준)과 지급일수를 곱하여 재정

소요 추계

(1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전망 대상 사업은 산재보험급여

◦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연금으로 구성

◦ 수급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및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전망, 

재해율 등에 근거하여 추정

－ 급여에 따라 출․퇴근 재해에 대한 급여지출 별도 추계(｢2019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기금운용계획｣ 반영)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최저임금)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

책처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급여별 지원단가의 특성 

일부 반영

❑ 급여지출 추계

◦ 요양급여

－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출․퇴근 재해 별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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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평균임금 기준)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출 · 퇴근 

재해 별도 추계)

◦ 장해급여

－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구분하고, 각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

(평균임금 기준)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출 · 퇴근 재해 별도 추계)

－ 급여의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단가가 최저임금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 추계

◦ 유족급여

－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으로 구분하고, 각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

(평균임금 기준)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출 · 퇴근 재해 별도 추계)

－ 급여의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단가가 최저임금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 추계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자녀)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급여지출 추계

◦ 진폐연금

－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구분하고, 각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

－ 진폐연금의 급여단가는 명목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진폐연금 급여단가의 

증가율 적용

◦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재정소요 추계(장의비와 직업재활급여는 

출 · 퇴근 재해 별도 추계)

－ 직업재활급여 중 직업훈련수당은 최저임금과 연동

(12) 기초연금

❑ 수급자 추계

◦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

금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와 

국민연금미가입자를 구분하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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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가입자인 수급자수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산출한 뒤, 하위 70% 해당 인원을 추출 

－ 국민연금미가입자인 수급자수는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중 하위 70% 

해당자수에서 앞서 산출한 국민연금가입자인 수급자수를 차감하여 산출

❑ 급여지출 추계

◦ 국민연금미가입자인 수급자의 급여지출액과 국민연금가입자인 수급자의 급여

지출액을 합하여 추계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을 적용한 산식으로 산출되는데, 기준

연금액은 2019년 9월 기준 25만원으로 결정되었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

◦ 국민연금미가입자인 수급자의 급여지출액은 국민연금미가입자인 수급자 수에 

기초연금액을 곱하여 산출

－ 국민연금미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전액이 됨. 다만 부부수급

가구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80%로 감액되므로, 부부수급가구 수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부부수급가구의 기초연금액 산출

◦ 국민연금가입자인 수급자의 급여지출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인 수급자 수에 기초

연금액을 곱하여 산출

－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전액이 

기초연금액이 됨

－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하는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2/3을 뺀 후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함

－ 이 경우에도 부부수급가구는 1인 수급시의 기초연금액의 80%로 감액되

므로, 추계기간 동안 부부수급가구 수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출

(13) 영유아보육료

❑ 전망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와 장애인아동 보육료임

❑ 급여지출 추계

◦ 만0~2세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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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연령별 전망인구 수를 기초로, 정부지원 시설 및 미지원 시설 

아동 수를 구분한 다음, 각 범주별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

－ 종일반과 맞춤형 보육의 지원대상자 비중을 곱하여 구분

－ 종일반과 맞춤형 보육 단가는 2018년 기준 보육단가에 물가상승률 적용

◦ 장애아동 보육료

－ 위에서 산출한 2018년 장애아 보육료를 기준으로 전망기간 중 만0세~2세 

보육료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14) 보훈급여

❑ 기본가정

◦ 보훈급여 수급자는 통계청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

◦ 보훈급여 단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

❑ 급여지출 추계

◦ 보상금은 2014~2018년 및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 보상금 수급자의 연령별, 보상

종류별 대상자 분포자료를 바탕으로 사망률을 적용하여 매년도 수급자 수를 전망

◦ 보상금은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상금, 그리고 보상금 

승계 및 전환 등으로 인한 보상금 신규소요분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상이군경 보상금, 상이 1급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상이군경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고령수당, 유족 보상금, 본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 승계 보상금, 고엽제환자 중 상이군경으로 전환된 사람

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재일학도의용군 보상금, 4․19 관련 보상금,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등

◦ 간호수당은 부상의 정도를 상이 1급 및 2급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상이등급별 

간호수당과 2012년 7월부터 부상의 정도를 상시 ․ 수시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간호수당으로 구분되며, 수당 수급자의 연도별 생존자 전망자료와 지원단가를 

전망자료를 곱하여 전망

◦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2014~2018년 지급 실적 

및 2019년도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추정

－ 수당 단가는 2019년도 확정예산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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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는 입내원 인원 수와 평균 진료비를 추정한 후 

곱하여 전망기간 동안 진료비를 전망

◦ 고엽제환자 검진비용은 과거 추이를 반영하여 고엽제환자 검진 인원 수를 

추계하고 과거 추이를 반영한 지원단가를 곱하여 전망

◦ 재해보상금은 과거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 보철구 지급비용은 과거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15) 이자지출

❑ 이자지출은 기존 국채 이자, 우체국예금이자 및 기타 이자와 재정적자의 

규모에 따라 각 연도마다 신규 발행된 국채의 이자비용을 추계

◦ 이자지출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

범위에 속하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이 차입 · 발행한 모든 차입금과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을 의미

❑ 이자지출 추계

◦ 기존 국채

－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연도별 이자비용 계산

－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5년 만기의 제1종(이자율 1.75%, 5년 복리 적용)을 

대상으로 전망

◦ 연도별 적자분에 따른 신규 발행 국고채

－ 연도별 적자분에 따라 신규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 추계(신규 발

행은 국고채권으로 발행된다고 가정, 조기상환 및 교환은 없다고 가정)

－ 기존 국고채와 신규 발행한 국고채는 상환되지만 신규 발행을 통해 순환

되는 것으로 가정

◦ 우체국예금이자

－ 우체국예금이자는 당해 연도 수신고에 조달금리를 곱하여 산출

－ 수신고는 과거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 기타 이자

－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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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의무지출

❑ 전망대상은 기타 복지지출 및 기타 의무지출임

❑ 기타 복지지출

◦ 국민기초생활급여, 고용보험 등 복지관련 의무지출을 제외한 2013년 기타 

복지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기타 의무지출

◦ 총 59개 기타 의무지출 항목 중 지출액 규모가 큰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및 

유엔PKO분담금 등은 별도 추계하고, 나머지 항목은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

(17) 지방이전재원

❑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

회계로 구성

◦ 지방교부세는 총수입 전망치 중 내국세와 담배 개별소비세의 65%(2019년)

~55%(2020년~)를 합산한 금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세 및 

담배 개별소비세의 35%(2019년)~45%(2020년~)를 합계하여 산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수입 전망치 중 내국세와 담배 개별소비세의 

65%(2019년)~55%(2020년~)를 합산한 금액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를 합계하여 산출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9년까지 한시적인 법이지만 전망 시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몰이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5세 아동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 아동 

수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

－ 통계청 인구전망 자료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률 실적을 3~5세 아동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 아동 수를 산출

－ 2019년은 2018년 기준 지원단가와 동일하나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부록 2] 항목별 전망방법 ∙ 81

나. 재량지출

❑ 재량지출은 2019~2022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정

◦ 정부는 유아교육특별지원회계가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후 예상되는 유아

교육특별회계 금액을 재량지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누리과정이 의무지출 

사업이므로 해담 금액만큼을 제외함

❑ 2023~2027년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12.8%(2022년)가 2027년 12.0%

(2017~2019년간 평균)으로 수렴 가정하여 전망

❑ 2028~2050년은 2027년 시점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12.0%가 유지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이는 재량지출 수준이 경제성장과 동일한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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